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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6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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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과

□ 상생법 제4조에 의거, 범정부적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3년 단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생법 제5조에 의거 부처별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평가 및 시행계획 고시는 산업부에서 실시(상생법 시행령 제3조)

□ 추진경과

ㅇ ’08. 1.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차 기본계획(‘08~’10)」수립

* 존경받는 대기업과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로운 상생생태계 조성

ㅇ ’11. 5.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2차 기본계획(‘11~’13)」수립

* 대․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정립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ㅇ ’14.11.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3차 기본계획(‘14~’16)」수립

*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

◇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법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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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4～’16)」 주요내용 >

비전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

- 3대 전략 및 6대 이행과제 설정 -

3대 전략 6대 이행과제 주요 내용

성장

사다리

구축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대기업별 동반성장 자원을 연결하여 개방적
으로통합운영하는민간주도형협력플랫폼구축

▪정부사업 연계로 협력플랫폼의 시너지 제고
▪대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및 투자재원 확대

2․3차 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업혁신운동 확산․발전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순차적인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중소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 및 현금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국내외 판로개척
및 인력지원

▪해외시장 공동개척․진출, 국내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간 협력 확대

▪대기업 브랜드와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

동반성장

문화 확산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금융․디자인․문화․물류․IT 등 7대 서비스
분야의 자발적 동반성장 강화

▪중견기업, 2․3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참여 확대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공유가치창출형 동반성장사다리 조성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경영 확산 지원

공정거래 

정착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

▪기술탈취․유출방지 및 분쟁해결 기반 확충
▪자율적 개선 노력(일감나누기, 사급제도 개선 등)
전개 및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행위 감시 강화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중소기업으로
비용전가해소등거래관행개선조치적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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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도 추진실적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 동반성장밸리를 통한 협력생태계 조성, 정부지원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밸리 시너지 제고 (산업부)

□ 대기업 자원 및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계 주요이슈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신뢰기반 마련

ㅇ (동반성장밸리)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 협력사 뿐아니라 

타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한 개방형 협력

체계 구축

- ‘15년 107개 대기업의 1,282개 프로그램 조사결과 ’16년 27.1%의 프로

그램 연계 가능

- 9개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의 18개 동반성장 프로

그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으로 ’16년 상반기 시스템 구현할 예정

ㅇ (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해 16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108개 협력사를 지원하고, 259개의 혁신과제를 수행

- 네이버(플랫폼 사업자) 등 신규 업종의 컨소시엄 참여 및 수행기관․지

원프로그램 확대*

* ’14년 3개 수행기관 3개 프로그램 운영, ’15년 8개 수행기관 5개 프로그램 운영

ㅇ (대기업․출연연의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 중기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硏,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

- `15년 LS산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3개 대기업과 추진하여 

2,407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85개 기업에 250개 기술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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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 에너지 동행,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그린크레디트 발굴지원 사업 등 온실가스 

동반감축 체계 마련

- (에너지 동행) 10개 대기업을 주축으로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을 

구성 45개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지원, 감축 아이템 발굴

- (기업간 에너지 통합관리) 애경산업과 협력기업 6개사가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그린크레디트) 7개 중소기업(KMI, 파인테크닉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발굴 및 대기업 투자 매칭 지원

ㅇ (에너지 및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공급망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에너지 및 화학물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해외 동반진출 중소기

업의 현지 규제 대응 및 환경경영체계 안정화

- (탄소)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과

’15년 시행되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

* 한화첨단소재, LG화학 등 6개 모기업 공급망을 활용하여 73개 중소협력사
대상 자발적 온실가스 산정 tool 개발,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통해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업무 효율성 향상

- (글로벌) 개도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환경법규(대기·수계·

토양) 및 청정생산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

* 동부대우전자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멕시코 진출 8개 중소협력사의 대상국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매뉴얼 보급, 청정생산체계 구축 및 현지
환경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사용·폐기물 저감, ‘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사전 대응 역량 강화

* SK하이닉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3개 모기업 공급망을 활용한 40개
중소협력사의 화평법·화관법 대응 시스템 구축, 공정 진단을 통한 유해화
학물질 저감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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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협력사업과 민간 투자 연계, 기술상생 R&D 사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 (기재부, 중기청, 방사청)

□ 대·중소기업 상생금융 프로그램 제도 개선

ㅇ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

-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 협력사의 글로벌화 지원

* ‘15년 상생여신 지원실적 : 3.1조원

-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해 동반성장 문화 지속 확산

* 수출용 반제품을 납품하는 2·3차 협력사에 상생금융 우대자금 지원

- 상생 대기업 간담회 개최(‘15.2) 상생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모색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R&D 협력펀드 및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확대

ㅇ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민․관 R&D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추진

* 조성규모(누계) : (’14) 6,314억원 → (’15) 6,814억원

* 참여기관(누계) : (’14) 53개 → (’15) 57개

□ R&D 자금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ㅇ 개발완료 및 개발 중인 우수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의 반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의 개조․개량사업 지원 

* 방산육성자금(연구개발분야 융자) 이차보전 및 보조금 지원 : 4개과제 17.2억원

ㅇ 연구개발 및 시설자금에 대한 방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 (방산육성자금) (’14) 548억원 → (’15년) 605억원 / SW비용 지원 추가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14) 175억원 → (’15) 409억원 / R&D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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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혁신운동 확대․발전,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결제제도 혁신 (산업부)

□ 산업혁신운동을 통한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15년 총 2,027개 중소기업이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해 혁신활동 수행

- 이중 대기업 협력사 1,238개의 혁신활동 성과를 조사한 결과,

불량률, 납기준수율 등 기업당 평균 64.3% 개선*(전년대비 12.6%p↑)

* 개선금액으로 연간 총 820억원, 기업당 70백만원 효과 발생

ㅇ ’16년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혁신활동 추진

-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340여사까지 확대하여 생산과정의 실시간

최적화, 과학적 품질･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3차 기업의 생산성 향상지원

□ 다자간 성과공유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인식제고) 성과공유제 도입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기업과 함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체결

(38개사, ’15.4)

- 대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사 담당자 대상 과제발굴 교육 지원       

(3회, 321명) 및 우수사례 공유(12.3)

ㅇ (모델·제도 개선) 다자간 성과공유제 기본개념 및 계약모델, 수행절차 

등 가이드북 제작·발간(11.30) 및 대기업과 공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관련 평가*에 가점 반영

* (동반성장지수) 다자간 성과공유 등록과제 및 협력사 성과공유 도입 0.8점(9.22)

*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실적평가) 다자간 성과공유 등록과제 0.5점(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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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으로 2․3차 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 지원

ㅇ (운용현황) 24조 5,854억원(’15.12), 216개 대기업 72,329개 협력사 약정

ㅇ (추진현황) 상생결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설명회 및 협약식 등 개최

-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3.26, 소공동 롯데호텔) 및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4.27∼30, 안양 실내체육관)

*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49개 기업으로 참여 대기업

및 협력사 확대 추진

-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1차 협력사 간담회(8.20, 대한상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무협의회 상생결제 설명회(9.24), 공공기관(15개) 및 1차

협력사(16개) 상생결제 확산 협약식(11.10)

- 설명회(15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간담회(8회)를 통해 주체별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도모

ㅇ (평가반영) 상생결제실적을 공공 및 민간 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

- 동반성장지수(149개 대기업 대상) 평가에 상생결제 실적 2.5점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58개 공공기관 대상) 0.5점 가점 반영

ㅇ (법안개정) 상생결제시스템 발행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5일 초

과 60일 이내인 금액의 0.1%

ㅇ (홍보강화) 상생결제 전담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홍보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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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력 지원

◈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위한 기업 간 협력 확대 (중기청, 미래부)

□ 대기업의 네트워크, 유통인프라 등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한류연계) KCON․MAMA 연계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수출지원

총 3회 운영하여 117개 중소기업 지원 

ㅇ (홈쇼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지원사업 및 홈쇼핑 플랫폼 연계 

동반진출 등 총 7회 운영하여 475개사 지원

ㅇ (해외거점) 대기업 해외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총 15회 운영하여 332개 중소기업 지원

ㅇ (전시․상담회) 국제전시회 동반참가, 해외바이어 비즈니스(1:1)

수출상담 등 총 22회 운영하여 240개사 중소기업 지원

* 수출성과(’15.12) : 165억원 계약체결(100건), 향후 계약가능액 481억원

□ 정부․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ㅇ 공공부문 ICT 장비 수요예보제 실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 ‘15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 조사를 중앙행정기관, 지

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대해 실시 결과발표(3.16)

- ‘16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예정) 조사를 실시 결과발표(12.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컴퓨팅장비(서버, 스토리지)를 추가

(12.30)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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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기업 간 협력 확대 (중기청, 조달청)

□ 대기업․공공기관․해외바이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확대

* 참여 수요처(누계) : (’14년) 577개 → (’15년) 670개

□ 신기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15.6)을 통해 융합 신제품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해 기업부담 경감

ㅇ 신산업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구매 확대

* 적외선체열진단기 등 다양한 신산업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연4회)

* 신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적 :('14)1,060억원 → (‘15년)2,451억원(131% 증)

◈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고용부,

방사청, 중기청)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

ㅇ 노사협의회 참여대상 확대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동계․경영계(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중기

중앙회 등) 의견 수렴

-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노사정 

대타협(‘15.9.15) 과정에서 후속 논의과제로 설정(’16년 입법추진)

ㅇ 대기업 사내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

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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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편견 근

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관계있는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기금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 18개 기금법인, 158개 중소협력업체 수혜근로자 4,747명에게 297백만원 지원

□ 방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

ㅇ 방산분야 신규기업 참여 촉진 및 기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경영분야 컨설팅 지원(40개 기업, 3.8억원)

ㅇ 방산분야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사청-중진공간 MOU체결(‘15.7)

□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한 업종별 현장인력 공급 지원

ㅇ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13) 23개 → (’14) 40개 → (‘15) 50개

ㅇ 협․단체 사전 채용수요 조사, 취업맞춤형 연계 직업교육 및   

현장학습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 연계

* 채용연계 : (‘13) 834명 → (’14) 1,114명 → (‘15) 1,496명

ㅇ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주관 특성화고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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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 제조, 서비스 등 업종별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 강화, 동반성장 

참여 주체 확대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 업종별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상생프로그램 확산

ㅇ (기계) 동반성장 실 수요자인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 

* 스마트공장만들기 지원사업 등 6개 프로그램 103건(2억원) 지원

ㅇ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존 대․중소기업이 참

여하는 K-DESIGN 동행포럼을 디자인생활산업협의체로 확대 개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제 발굴 

* 디자인생활산업협의체 운영(2회), 업종별 분과위원회(5회), 디자인․디자인

생활산업 영포럼(Young Forum) 개최(3회)

ㅇ (반도체)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업체의 개발제품을 수요 대기업의

양산라인에서 평가․인증하여 대기업 구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석유화학) 산업혁신운동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저리대출프로그램 운용,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산업혁신운동 연계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지원

* 중국 Chinaplas 등 전시회 참가지원, 대기업이 협력사와 동반전시 참관,

참관 시 비용을 지원(社당 1천만원/연)

ㅇ (유통)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갈등 

조정 사례 등을 발굴하고, ‘K-Sale Day’ 등 유통·제조업체 간   

상생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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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분야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유통업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갈등조정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홍보

* 3개 부문 5개 우수사례 확정(신세계, 전주시청, 의왕부곡도깨비시장 등)

- 대규모 쇼핑행사인 ‘K-Sale Day’(‘15.11.20~12.15) 기간 중 ’2015년 

중소기업 우수상품 할인전‘ 개최 

* 대형 유통업체 MD 상담회 등 중소제조업체 판매확대 및 판로개척 협력
* 전국 5개 지역(서울, 일산, 부산, 대구, 광주)에서 총 371개 중소기업 참여

□ 문화․미디어 산업 생태계 주체들의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ㅇ (스마트미디어X 캠프) 제2회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개최 115개 

아이디어를 발표 후 72개 매칭 후보군 구성

- 117개 중소․벤처 개발사와 43개 플랫폼사가 참가하여 총 48개 

서비스를 발굴 25개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

ㅇ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MBC 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 선정 

추진(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한류방송테마파크 조성 및 한류관광명소 구축사업)

□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경영·기술·판로 등 협력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확보

ㅇ 제조업 위주의 수탁기업협의회를 업종별․지역별로 확대 

* 2․3차 수탁기업협의회 302개 결성(회원사 8,859개), 업종별․지역별 수탁
기업협의회(’14년 0개 → ’15년 6개)

ㅇ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실무진 대상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동반성장 업무역량 강화(10회, 729명)

ㅇ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59개 협의회) 및 협력과제(5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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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공유가치창출형 동반

성장 사다리 조성 (산업부)

□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ㅇ (2·3차로 성과공유제 확산) ’12.4월 확인제 시행 후, ’15년 말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도입기업 221개사(전년대비 51개사↑), 등록  

과제 6,719건(전년대비 1,860건)으로 대폭 확대

- ’14년 대비 1차 및 중견기업이 85개로 가장 높게 도입되어, 2·3차로

성과공유제 확산 기반 마련

-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 담당자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총 11회 856명 교육 완료(과제발굴 실습 및 코칭, 사례공유 확대)

ㅇ (모델·확산) 성과공유 연구회를 운영하여 5개 분과*연구 및 매뉴얼·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다양한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➀현장매뉴얼 제작, ➁시행효과분석 자문, ➂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➃정부제도
(근로조건개선·사급제도·국가R&D)연계 ➄공공·유통 등 과제발굴 가이드

-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 성과공유제 이론 정립 및 8대 대표

모델의 실행가이드를 마련하여 매뉴얼로 제작

- (대형·공공R&D 성과공유제 연계)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R&D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성과공유제 가이드북 제작 및 

R&D제도* 반영

* ’16년 산업기술핵심개발사업우대가점및대기업주관기관참여시성과공유계약반영

- (사급제도 성과공유방식 도입) 사급제도 적용시 원가 및 비용 절감과

함께 협력사의 성과를 보장하는 성과공유제 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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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및 공유가치창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하여 산업계 경쟁력 향상

ㅇ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조사대상 확대(160→170개) 및 다수 참여

기업에서 조사결과를 KPI에 반영

ㅇ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전수(119개) 평가해 포상 

*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로 23개 부문의 우수사례 발굴

ㅇ (공유가치창출 포럼) CSV 연구동향 및 기업성공사례 콘텐츠 제작,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그룹 연계 한국기업의 CSV 모델 해외진출 

및 금융․기술지원 프로그램 활용방안 모색

ㅇ (공유가치 전문인력 양성) 기업담당자, 청년, 사회변혁가 등을 대

상으로 공통․심화과정 운영(62명 수료)

ㅇ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반기업정서 해소에 기여(11월 3째주, 개회식․토크콘서트 등 개최)

ㅇ (CSR 필름페스티벌)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 현장을 담은 동영

상에 대한 포상, 산업계 CSR 실천의지 고취(141개 영상 출품)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선도적 

역할 강화

ㅇ 59개 공공기관(’14년 실적)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최초 대외공표(‘15.3.6) 및 기재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노력 유도 

* 평가결과(4등급) : 우수(10기관), 양호(19기관), 보통(23기관), 개선(7기관)

ㅇ ‘15년도 평가지침 개선*,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5개 기관), 협의회 운영 등 평가체계 강화

* 협력중소기업 체감도조사를 전유형의 기관으로 확대(41개→58개), 신규가점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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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경영 확산 지원 (고용부)

□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사고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ㅇ 사업참여 대상을 원청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원하청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 총 899개소 신청, 889개소(협력업체 7,923개소) 승인

ㅇ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능력을 제고해 협력업체 재해 감소

* 전년대비 협력업체 재해율 21.2%(0.33→0.26), 사망만인율 35.4%(0.82→0.53) 감소

* ‘15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협력업체 24.9%(277→346개소) 증가

ㅇ 우수사례 발표대회(‘15.7)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 모기업의 안전관리 진단․인증․투자 지원을 통한 협력사 역량 강화

ㅇ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ㅇ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시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심사수수료 지원으로 동반성장 유도 

ㅇ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규인증 과정에서 실태심사 시 발생

하는 수수료 감면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의한 수급사업장 254개소, 345백만원 지원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협력사 62개소, 8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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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

◈ 중소기업 기술역량 보호 강화 (중기청)

□ 원스톱 기술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   

(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 상담․진단 실시

* 상담지원 실적(’15년) : 604개사, ’09년 이후 누적 총 3,783개사

ㅇ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전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센터*’ 개소(‘15.1)

* 기술보호 애로상담, 기술유출 방지, 기술보호 실태조사, 기술임치 활용 지원 등

ㅇ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홍보 로드쇼(13회), 중소기업 CEO 인식개선 

교육(36회), 정책광고 및 언론특집 등 홍보활동 전개

□ 기술탈취 분쟁조정기구 활용 피해 중소기업 분쟁 해결 지원

ㅇ 전․현직 법조인, 기술전문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를 구성 발족(‘15. 1)

- 조정·중재위 설치후 총 22건 조정시청 접수(6건 종료, 16건 진행중)

ㅇ 조정․중재제도 활용 촉진 및 조정수요 발굴을 위해 지방법원과 

협약체결

* 법원연계 협약체결(2건) : 서울지방법원(’15.10), 서울서부지방법원(’15.12)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ㅇ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임치실적 : (’15) 8,562건, ’08년 이후 누적 총 25,185건

ㅇ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기업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15.9)

ㅇ 임치물 보관공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고 확충

* 임치금고 수 : (’13년) 8,000개 → (’14년) 9,500개 → (’15년) 1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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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병행하여 자율적 개선 노력 (공정위, 국토부,

방사청, 문체부)

□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강화

ㅇ (하도급분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여 ‘15년 총 

2,2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토록 조치(’14년 1,239억원 대비 1.8배 증)

- 기술유용행위 등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하

도급 행위 976건(‘14년 대비 2.6개 증가) 적발 엄중 제재

- 하도급 분야 4대 불공정행위(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신고포상금제 도입(7월, 하도급법 개정)

ㅇ (유통분야) 3개 부처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특별전담팀’을 구축 

홈쇼핑 분야의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행위 시정

* (중기청)피해사례 수집→(공정위)불공정행위 조사․시정→(미래부)재승인 심사시 반영

**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143억원) 부과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등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업체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불공정행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제정 

ㅇ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5.12.22)

* 대리점거래의 정의, 법 위반행위 유형, 계약서 작성 보관의무, 벌clr 등

5개의 장으로 구성

ㅇ (부당내부거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 적용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감시하고,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9개 기업집단 소속 358개 계열회사)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

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공시

- 총 9개 기업집단 소속 35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행실태조사 

결과 47개사 94건 위반사실 확인 과태료(21억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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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성장분야) 독과점 S/W 사업자, 표준 특허권자 등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 관련분야 전문성․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ICT 전담 TF팀 구성운영(2월～)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공사대장, 보증정보 등)를 교차 확인

하여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업체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조치(326건)

□ 방산분야 ‘상생협력협의회’ 등을 통한 자율적 공정거래 분위기 확산

ㅇ 상생경영의 중요성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11개 무기체계 분야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상생협의회 실적(6회) : 방호 등 6개 체계기업(대기업), 180개 협력기업 참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 8개 체계기업 참여, 상생협력 성과 교류

ㅇ 방산 협력업체 착․중도금 사용실태 점검, 불공정거래 신고창구 

설치 및 방산업체(92개) 교육을 통해 착중도금 불공정 관행 개선

□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환경조성을 통한 정책실효성 확보 추진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을 설치․운영(‘15.6)하고, 표준계약서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완료* 및 표준계약서 사용율** 증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11.11)
**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 (‘13년) 5.1% → (’14년) 29.4% → (‘15년) 43%

- 영화(2종)․방송(3종)․출판(7종)․저작권(4종) 등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지원사업(모태펀드, 영화발전기금 등) 연계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거래관행 개선 조치 적극 시행 (기재부, 중기청, 국토부, 조달청)

□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안정적 정착 및 법제화

ㅇ 최저가낙찰제(300억 이상 공사)*를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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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하는「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국가계약법 시행령 ’15.12.29.

국무회의 의결, ’16.1.1. 시행)

-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1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7개 기관, 45개 사업)

및 민관합동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 보완

* (’14년) 4개 기관 18개 사업, (’15년) 7개 기관 27개 사업

□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피해(부당반품 등) 구제 지원

ㅇ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조치(519건) 및 법률자문(52건) 지원

ㅇ 공정거래 교육(29회),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및 현장설명

회(11회)를 통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안내 실시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 체

불실태 점검 및 조기지급 추진

*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을 조기 현금지급(15일→5일 이내)

- 공공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6.2.3) 추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 대금 미지급 및 불법 하도급 적발 조치 

* ’13～’15.12월 530건 접수 처리(250건 지자체 처분요청, 58건 공정위 이관,

173건 자체종결, 49건 무협의)

ㅇ 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및 법적 근거 마련

*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표에 반영(‘15. 6월)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전자조달법 개정, ‘15.12월)

- 하도급대금에 대한 비현금 결제, 지연지급 등 비정상 관행 개선

*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55.4% 증가(‘14년 5.6조원 → ’15년 8.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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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년도 시행계획

1  추진방향

목표  제3차 기본계획(’14~’16) 3차년도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 동반성장밸리를 통한 협력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혁신 및 수출활성화
○ 동반성장 협력사업과 민간투자 연계, 기술상생 R&D 사업 등

2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혁신운동 확대․발전,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확산

3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력 지원

○ 국내‧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위한 기업 간 협력 확대

○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4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 제조, 서비스 등 업종별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 강화

○ 동반성장 참여 주체 확대, 상생협력협의체 활성화

5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 공유가치창출형 동반성장 사다리 조성, 공공기관 평가 강화

○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경영 확산 지원

6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

○ 중소기업 기술역량 보호 강화 및 분쟁해결 지원

○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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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동반성장밸리)을 통한 협력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 및 수출활성화(산업부)

□ 대기업 자원 및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계 주요이슈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신뢰기반 마련

ㅇ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대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아니라 타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동반성장밸리)

* 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아이디어·기업사
업화, 안정적 판로확보, 동반성장 프로그램 상향 평준화 가능

-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방비율 확대(‘15년 152개 → ’16년 300개)

- 동반성장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밸리시스템 구축(‘16년 2/4분기)

- 동반성장밸리 시스템 오픈 및 운영규정 마련,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 유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동반성장밸리 간 업무 연계 추진

- ‘16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17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추진 

ㅇ (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1차,

2‧3차 협력사로 확산하고,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 중소 협력기업에게 경영‧제조혁신 방법 및 애로기술 해소 지원,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수출 활성화 지원

* (기업별 맞춤형프로그램)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5∼20개 내외의 협력
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책임 컨설팅제) 참여기업별 컨설팅 결과,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평가 등을
취합하여 컨설턴트 평가 추진

-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본 전제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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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업․출연연의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 미활용 국가기술

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상생협력체계 

마련 및 기술의 공익적 확산 유도

* 기술공여 기관발굴, 기술나눔 풀(Pool) 구축, 이전대상기업 발굴, 무상이전,

기술나눔 확산 MOU체결, 사업화 지원 등

ㅇ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린크레디트 및 공정개선·에너지

최적화 실증사업 등 추진

*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 대기업이 전·현직 인원 등으로 전문인력을 구성,

중소기업에 기술 컨설팅, 온실가스·에너지절감 노하우 등을 지원

*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에너지원 및 공정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협력기업의 온실가스 절감을 지원

* 그린크레디트 사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 아이템 발

굴 및 관련시설 투자를 하여 상쇄배출권 획득 및 온실가스 절감

* 에너지최적화 실증테스트 :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공정 설비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및 보급 확산

ㅇ (산업환경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모기업(대기업)의  

녹색경영 노하우, 청정생산기술 등을 협력사에 이전, 자원·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기업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등 산업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 및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추진

* 환경산업파트너십 : 기존 국내 협력사 지원 파트너십(탄소, 환경규제 대응)을

통합한 형태로 산업환경이슈(화학물질, 수자원 등)를 발굴하여 시스템 구축

* 글로벌 파트너십 : 모기업과 해외로 동반 진출한 중소협력사 및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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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협력사업과 민간 투자 연계, 기술상생 R&D 사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 (기재부, 방사청, 중기청)

□ 상생금융프로그램 제도 내실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ㅇ 상생금융 여신지원 규모 확대 및 성과 사후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 유도

- (여신지원 내실화) 상생금융 프로그램 내실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

- (개선점 모색) 상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상생금융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점 모색

- (이행현황 지속점검) 상생업무협약 상 대기업의 협조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이행실적 부진기업에 대한 업무협약 해지

* 동반진출 현지법인과의 장기공급 계약체결, 기술개발 지원, 경영컨설팅 등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활성화 추진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ㅇ (방사청)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품목 승인 및 개발성공

시 구매보장, 중기청과 대기업은 개발자금 지원*

* 총 개발비의 75% 이내(최고 10억원 한도)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1:1 또는

2:1로 지원비율 배분

□ 투자기업(대․중견기업)과 공동으로 민관R&D 협력펀드를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ㅇ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구매를 제안한 과제에 참여

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ㅇ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

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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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강화

ㅇ (자금지원 사업)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물자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관으로부터 저리에 제공하여 시중금리와 차액을 보전

* ‘16년 방산육성자금 : 1,300억원,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 100억원

ㅇ (상생협력 융자사업) 대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협력업체를

대신해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협력업체에 지원시, 차년도 사업분에

대해 해당년도 지원금액의 최대 20배 범위 내에서 금리혜택 제공 

나.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혁신운동 확대․발전, 다자간 성과공유제 정착,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확산 (산업부, 방사청)

□ 산업혁신운동*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관리 강화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1차 협력사․전문가 지원 하에 기술혁신, 작업환경․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공유

ㅇ (재원관리) 사업운영에 필요한 출연 및 협약관리로 안정적 사업 추진

* 76개 기업(대기업 57, 공공기관 9, 중견기업 10)을 대상으로 관리

ㅇ (출연금 확보) 불참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과홍보 출연유도

ㅇ (정산강화) 사업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분기별 실시하여 

출연금 집행관리 및 정산절차 개선으로 업무효율 제고

ㅇ (현장점검) 출연기업, 단체본부와 함께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컨설턴트 관리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

□ 1차․중견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

ㅇ (참여 인식제고) R&D 개발 등을 통해 과제발굴이 용이한 자동차,
전자,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1차(중견)기업 대상 방문 설명회 개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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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발굴 지원) 대기업·공기관 및 1차, 2·3차 협력사 담당자 대상으로

참석자 주도형 과제발굴, 실습교육 등 가이드라인 교육 지원(2회)

* 과제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 성과평가 절차, 공동노력활동·성과공유

증빙 자료 안내 및 업종별, 유형별 추진사례 공유

ㅇ (인센티브)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우대 지속반영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포상 신설 등 인센티브 제공

□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지원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확산

ㅇ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업과 은행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2·3차 

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 보장 및 현금조달 비용절감 지원

*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사가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부도가능성 無, 저리의 현금성결제)

ㅇ 시스템 도입은행 확대로 상생결제 이용 편의성 증대(SC은행 등)

ㅇ 대기업은 물론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58개) 및 비평가 공공

기관(265개)의 상생결제 확산기반 마련

* 한전 및 발전 5사, 한국관광공사 등 15개 공공기관과 도입협약 체결완료

ㅇ 상생결제 관련 모든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금지급 실적의 체계적 관리 강화

ㅇ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조특법 개정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

하여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 적용 육성

- 국방벤처 컨퍼런스,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운영성과 공유 확산

* ‘15년 선정과제(19개) 관리 및 ’16년 과제 선정 추진

-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군수분야 적용가능한 창조적 

아이디어 공모 

- 벤처 인증마크 도입 등 벤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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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력 지원

◈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위한 기업 간 협력 확대 (중기청, 미래부

방사청, 조달청, 산업부)

□ 대기업의 네트워크, 유통인프라 등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ㅇ 한류활용․해외홈쇼핑 등 대표 동반진출 모델 지원강화 및 신규 

동반진출 콘텐츠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 한류연계 동반진출(8회, 250개사), 해외홈쇼핑 활용 동반진출(10회, 160개사)

- 시장개척단 및 해외거점 사업 개편, 참여 대기업 다양화 등을 통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내실화

* (네트워크) 대기업이 보유한 인력, 마케팅역량, 인지도 등 무형자원을 활용한

한류 연계행사 개최 및 전시회·상담회 개최 지원

(인프라) 대기업의 해외사무소·지점, 유통플랫폼 등 유형자원을 활용한 사무

공간 공유 및 판매전, 홈쇼핑인프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공고 ⇨

주관기업
모집 ⇨

주관기업
선정 ⇨

참여기업
모집·선정 ⇨

사업수행
및 정산

’16.1월 ～’16.2월 ～’16.3월 사업별 추진 ’16.3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심의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 공공구매(장비수요예보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ㅇ 공공부문의 중소 ICT 장비 수요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해 중소 ICT 장비산업 육성 및 ICT 산업 활성화 추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2,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ICT 구매수요, 장비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소기업 등에 공개하여 마케팅 활동 지원

* 2,100여개 기관 대상 당해연도 수요예보(3월) 및 차기년도 수요예보(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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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중소 ICT장비(컴퓨팅, 네트워크, 방송장비) 도입성과가   

높은 국내 ICT 기업을 발굴․전파하여 중소제품 인식개선 및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 ICT장비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불공정 발주 제안서의 모니

터링 및 개선 권고 추진 

□ 절충교역 및 방산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절충교역 참여대상 업체 수시모집,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업체당 2회)

* 절충교역 대상사업 : F-X 사업 등 35개 신규사업 추진 예정

* ‘16 방산전시회 일정 :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총 6회 추진

□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자금이 부족한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확대 지원

ㅇ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을 G-PASS* 기업대상으로 포함 

하여 초보기업과의 연계 등 동반수출 기회 제공 

*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조달기업

ㅇ 글로벌 코리아마켓에 지역·상품별 바이어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매칭서비스 제공 및 거래알선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ㅇ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기업의 수출상담 지원

□ FTA를 활용한 수출․협력업체간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ㅇ 수출 협력기업의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활용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FTA센터가 확인서를 발급
하고,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센터, 중진공, 관세청 등에서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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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기업 간 협력 확대 (중기청, 조달청)

□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와 연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수요처 확대 및 R&D사업 내실화

ㅇ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경영안정 지원 및 국산화․신제품 개발 촉진

- (수요조사과제)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해외바이어 등)에서 개발 및 

구매를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

개발과제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과제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정부 R&D지원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안정적 판로 제공

ㅇ (지정우대) 품질소명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토록 특별 심사기준 

적용 등을 통한 ‘정부지원 R&D 제품’ 지정 우대

* (특별심사기준) 품질소명인증 제출 예외, 직접생산 사후 확인 허용

ㅇ (인증부담 완화) 민간인증이나 활용도가 낮은 인증(K, Q마크 등) 등

에 대한 신인도 우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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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고용부,

방사청, 중기청)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및 인적 역량강화 지원

ㅇ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사내하도급 노사 대표의 원청사업장 노사협의회 참석․의견 개진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사업장 고충처리제도 참여 기회 부여

ㅇ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사내기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 근로자 복지를 지원토록 하여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해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의 사내기금이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대

상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중

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정지원(’15.3.1 시행)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 원-하청 또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16. 1. 21 시행)

□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능력 제고

ㅇ 방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국내외 마케팅, 보유기술 성능개량,

공정 개선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컨설팅과 인력양성 지원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규모 지속 확대 추진

* ‘16년 컨설팅 지원예산 : 4.5억원으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

□ 업종별 현장인력 유인책 마련(인력공동관리협의회)

ㅇ 업종별 단체와 교육기관 연계로 공동 교육․채용을 실시하여 중소

기업에 대규모의 맞춤형 인력공급 추진

- 협회․조합을 통한 우수기업 지속 발굴과 교육기관은 기업 맞춤

형 현장실습, 강의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기능․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과 지역단위에 인력공동관리 

협의회(업종별 협․단체, 특성화고, 전문대학 중기청) 구성



- 30 -

라.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 제조, 서비스 등 업종별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 강화, 동반성장 

참여 주체 확대 (산업부, 미래부, 방사청, 중기청)

□ 업종별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상생프로그램 확산

ㅇ (기계)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3차 

중소협력기업에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스마트공장만들기 지원사업, 기계설비정도향상 지원사업, 측정기기검교정

지원사업, 맞춤형현장기술교육사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ㅇ (디자인․생활산업) 디자인․생활산업 상생을 위해 산업부와 한국 

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

- 디자인․생활산업 대표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업계 경쟁력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동반성장 관련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 업계애로 논의, 해외동반진출 등 동반성장프로그램 설계운영, 대정부 정책건의

- 디자인․생활산업 협의회 분과별 운영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

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신설 관련 연구과제 제안

ㅇ (반도체) 반도체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패턴웨이퍼를 국내 소자

대기업이 공급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지원

- 반도체 장비․재료기업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패턴웨이퍼 종류 

및 공급물량 확대 지원

* 패턴웨이퍼 종류 : (‘15년) 17개 → (’16년) 34개

* 패턴웨이퍼 지원규모 : (‘15년) 1,000장 → (’16년) 2,000장

ㅇ (석유화학) 중소업체의 경영애로 및 기술․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석유화학분야 동반성장 강화

- 플라스틱산업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체결, 중소

기업 저리대출프로그램 운용, 대․중소기업 공동과제 추진, 인력 

재교육 및 기술자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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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주체의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ㅇ (스마트미디어X 캠프) 벤처 및 중소개발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 벤처 및 중소개발사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미디어 플랫폼이(지상파, IPTV, SO, 인터넷 방송, 홈쇼핑, 스마트TV) 이를 선택
하여 공동으로 서비스 상용화 추진

ㅇ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이러닝 등 차세대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영역별 대․중소기업 간 컨소
시엄 구성․지원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글

로벌 시장진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비즈니스 지원

* (지원분야) SW+콘텐츠+디바이스 등 패키지 사업화․해외진출 지원 등 신
산업․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VR게임․체험, VR테
마파크, VR영상플랫폼, 스크린X, 글로벌유통) 과제 분야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협의회 활성화 등 네트워크 강화

ㅇ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자율로 시행 중인 상생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시 협력업체 참여비중에 따라 가점 부여
* 대기업이 협력기업을 대신하여 상생협력 금융지원 신청시 금융지원(우대금리)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대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우수기업 표창,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추진

□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경영·기술·판로 등 협력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확보

ㅇ 위탁기업별․업종별․지역별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확대, 교육수요를

반영한 전문성 있는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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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 수탁기업협의회를 유통분야까지 

확대 결성하고,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2·3차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추진

* 대기업-협력사 : (’15)114개 → (’16)130개, 1차-2·3차 : (’15)188개 → (’16)200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홍보

-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프로그램 지원, 회원사 및 실무진 대상 

동반성장 관련 교육 실시

마.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공유가치창출형 동반

성장 사다리 조성, 공공기관 동반성장 선도적 역할(산업부, 기재부)

□ 대기업·공기업 뿐 아니라 1차․중견기업을 성과공유제 모델로  

정착 확산  

ㅇ (성과공유확인제) 성과공유제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으로 활용토록 제도 확산 추진 

* 도입기업 : (’15년) 221개 → (’16년) 250개

* 등록과제 : (’15년) 6,719건 → (’16년) 8,000건

ㅇ (아카데미) 기업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기업별 맞춤과정(6회)과   

전문가과정(2회) 운영 

ㅇ (연구회)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제연구*와 포럼을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 

*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등 정책방향과 연계해 연구과제 설정

ㅇ (문화확산)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확산하고 기업

의 건강한 경영문화로 정착토록 유도

* 사업계획, 추진실적, 정책방향 안내 및 업계 의견수렴(상․하반기 각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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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 및 공유가치창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산업계 경쟁력 제고

ㅇ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기업의 경제․사회․환경성과 및 실천현황을

진단*, 지속가능경영 저변을 협력사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12년간 1,200여개 기업 참여, (‘15년) 170개사 → (’16년) 180개사 이상
** 협력사 중심의 참여기업 확대, (‘15년) 51개사 → (’16년) 60개사 이상

ㅇ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위한 정부포상으로 국민(소비자) 평가 및 수상기업 

적격성 판단 강화

* 사랑받는기업 : 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

ㅇ (공유가치창출 포럼 및 연구) 사업계 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최신정보 공유 및 모범사례 전파, 국내 CSV 사업의 도입 및   

추진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제안, 국제기구(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협업에 기반하여 한국 비즈니스모델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 산업계 협의체 : 기업과 사회의 협력 및 산업계 협의 촉진을 위해 CSR․
CSV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13. 7월 CSV포럼을 발족

ㅇ (공유가치 전문인력 양성) CSV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
기업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인턴십 프로그램 등 취업 및 

창업 지원책 마련 

* 신직업육성대책(관계부처합동, ‘14.3)과 연계 추진 중, ’15년 1회(공통․심화
과정 48시간) 운영 → ‘16년 2회 확대

ㅇ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기업가정신과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 및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는 행사 개최

ㅇ (CSR 필름페스티벌) 윤리경영, 환경친화경영, 동반성장 등 여러 

방면의 CSR 활동을 동영상에 담아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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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를 지속 보완․개선하여 객관성․공정성․
신뢰성 제고 추진

* (평가대상) 58개 공공기관(공기업형 25, 준정부형 16, 기타형 17)

- 평가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현행 총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

* (현행) 평가 시(1～3월) 평가위원회를 한시적 운영 → (개편) 운영위원회

신설 및 상시운영

- 동반성장 활동이 미흡한 공공기관 및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동반

성장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컨설팅 실시

ㅇ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모범사례 발굴․확산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2회)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추진노력 반영 

ㅇ 전략기획 지표에서 중소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동반성장 추진

노력을 평가

- 성과공유제 활성화,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확대, 판로확대 지

원, 핵심기술 보호, 기술공유 확대, 공동연구개발 확대, 생산성 

제고 등 기관의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 중소 협력사, 여성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 협력 중소기업의 산업안전경영 확산 지원 (고용부)

□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을 통해 모기업(원청)의 협력업체(하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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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현장기술지도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작동성 강화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 원·하청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충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10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15년 800개소 → ’16년 900개소)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안전보건활동

분위기 확산

□ 모기업의 안전관리 진단․인증․투자 지원확대를 통한 협력사 

역량 강화

ㅇ 안전관리 진단․평가 등 자율안전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및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제고

*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KOSHA 18001 인증서를 수여하고 주기적 사후관리로 산업재해 예방

- (컨설팅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16년 100백만원)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100인 미만(’15년) 사업장에서 50인 미만(‘16년)

사업장으로 확대

- (심사수수료 감면)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의한 수급사업장 또는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 협력업체   

신규 인증시 심사수수료 감면으로 협력사 안전경영시스템 지원 확대

- (민간지원 유도) 대기업과 연계된 사내외 협력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원  

토록 유도(협력업체 150개소 지원목표)

*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급심사와 연계하여 협력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모기업의 지원확대 유도



- 36 -

바. 공정거래 제도 내실화

◈ 중소기업 기술역량 보호 강화 (중기청)

□ 원스톱 기술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전담기관(통합상담센터)에서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을 종합상담 후 신속․정확한 해결방안 제시

- 통합상담센터(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산업기술 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기술보호 정책 원스톱 수행 

* 법률자문, 보안상담, 정책안내(사업담당자) 등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통합상담센터 운영

-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한 부처 정책자료 공유

* 기술보호 유관부처의 정책정보 제공 및 관련 사이트 링크, 기관별 정보를

분야별(상담, 신고, 분쟁조정, 교육 등)로 통합 제공

-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심의 ‘기술보호 애로 상담 → 맞춤형 사전

예방 → 기술유출 사후구제(기술분쟁 조정․중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기술탈취 분쟁조정기구 활용 피해 중소기업 분쟁 해결 지원

ㅇ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탈취 등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

- 현직 법관, 변호사,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 대응을 지원

* 중소기업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법률대리인 선임비 및 소송비용 지원

-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정․중재제도 활용을 촉진  

하고 조정수요 발굴

*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지방법원과 협약체결하고
광역권(기업밀집지역) 등 지방법원으로 협약체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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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임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ㅇ 기술임치 자료의 보안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안정

적 임치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고시스템 도입

ㅇ 미래부, 산업부 등 타부처 중소기업 R&D 성과물에 대해 임치 활용을

촉진,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임치제도 이용을 독려

* 임치실적(건) : ’08년 이후 총 25,185건

ㅇ 온라인,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인식개선 제고

* 정책순회 설명회, 언론사 기획특집, 포털사이트 배너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시장모니터링 강화와 병행하여 자율적 개선 노력(공정위, 방사청, 문체부)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ㅇ (하도급분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를 통한 상생 

협력문화 확산

*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않고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공부문에서 대금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예방 추진

ㅇ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이슈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분야 및 유통벤더(중간도매상) 거래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매출액 : (‘13) 3.1조원 → (’14) 4.9조원
** 온라인 쇼핑몰(인터파크, 롯데닷컴 등) : (‘13) 5.9조원 → (’14) 7.1조원

ㅇ (대리점분야) 제정된 대리점법의 하위규범(시행령)*을 마련하고,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상시 감시 및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

* 법은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범위, 법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계약서
추가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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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당내부거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대상 기업의 내부

거래 실태를 감시하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 지속 점검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총

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사 강화

ㅇ (신성장분야) 플랫폼사업자, 독과점 S/W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을 감시

-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

위 등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ㅇ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공사대장, 보증정보 등)를 교차 확

인하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처분

* 발주자, 원·하도급사, 원·하도급계약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방산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

ㅇ 협력기업 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착·중도금 사용에 대한 현지 실

태점검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사용 여건 개선

* 착·중도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협력업체에 지급 여부 실사

ㅇ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착·중도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거래질서 제고

* 불공정 거래 신고창구 운영, 선금 및 착·중도금 지급에 대한 교육

□ 콘텐츠(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으로 동반성장 기반 마련

ㅇ 구조적 약자인 창작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산업진흥회에

설치운영 중인 ‘공정환경 조성센터’의 성공적 안착과 내실화 추진  

*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시정권고․중재지원,
법률상담을 위한 원콜서비스, 법적대응(소송) 지원

ㅇ 근로여건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지침마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창작여건 개선 유도

* 영화산업 노사정협의회 운영, 공정환경 토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산업내 불공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영화근로자 기초안전망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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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조치 적극 시행 (기재부, 중기청, 국토부)

□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 유도

ㅇ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 및 공공성 확충을 위한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바람직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주기적 이행상황을 점검

하고 필요시 제도보완 추진

* 업계·발주기관 건의 및 낙찰자 선정결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추진

* ‘16년 제도시행 성과를 기초로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검토

□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피해구제 확대 및 분쟁조정 내실화

ㅇ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 및 홍보 확대

ㅇ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조․건설․서비스․기술 등 4개 분과위 운영(6회)

ㅇ 전국 14개 지방중기청 등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중소기업 발굴

ㅇ 권역별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추진(10회)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공사대금 지불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대금체불 차단 및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하고 상습 체불업자 지속관리 추진

*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도급자 등이 임의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인출을 제한하는 시스템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점검하여 위반업체는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요청

- 건설공사 대금 체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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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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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상생금융 프로그램 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은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

ㅇ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 협력사의 글로벌화 지원

- ’15년 상생여신 지원실적 : 3.1조원

ㅇ 대기업(1건), 중견기업(1건)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지속 확산

- 수출용 반제품을 납품하는 2·3차 협력사에게도 상생금융을 통한 우대자금 지원

ㅇ 상생 대기업 실무자 초청간담회 개최(‘15.2월)

- 상생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상생 대기업 애로사항 청취

2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안정적 정착 및 법제화

□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를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는「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국가계약법 시행령 ’15.12.29. 국무

회의 의결, ’16.1.1. 시행)

*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입찰자별로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제일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1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7개 기관, 45개 사업) 및

민관합동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 보완

* (’14년) 4개 기관 18개 사업, (’15년) 7개 기관 27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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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전략기획 지표에서 사회공헌 활동,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 상생금융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효과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 공공발주 공사의 공공성 확충을 통한 바람직한 시장질서 확립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추진노력 반영

ㅇ (주요내용) 전략기획 지표에서 중소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 추진 노력을 평가

- 성과공유제 활성화,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 확대, 판로 확대 지원, 핵심

기술 보호, 기술공유 확대, 공동 연구개발 확대, 생산성 제고 등 기관의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 중소 협력사와 여성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ㅇ (기대효과)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제시 의무화

ㅇ (주요내용)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관의 경우, 산업부(대‧중소기업협력재단)가

평가한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경영실적보고서에 제시하도록 의무화

ㅇ (기대효과) 공공기관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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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제도 내실화

ㅇ (주요내용) 상생금융 여신지원 규모 확대 및 성과 사후관리 강화

- (자금지원 목표) 수은 전체 업무계획(75조) 및 상생금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6.2월중 수립 예정

- (성과관리) 상생업무협약 이행현황 점검, 이행실적 부진기업에 대한 지원 

내실화 독려 등

ㅇ (기대효과) 대·중소기업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도

라. 종합심사낙찰제 안정적 정착 유도

ㅇ (주요내용)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주기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보완 추진

- 업계․발주기관 건의 및 낙찰자 선정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추진

* ’16년 제도 시행성과를 기초로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여부 검토

ㅇ (기대효과) 기업행태 개선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효과 및 건전한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생태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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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추진노력 반영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추진방향

- 전략기획 지표에서 중소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노력을 평가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16년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

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제시 의무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공공기관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 마련

ㅇ 추진방향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관의 경우, 산업부(대‧중소기업협력재단)가 

평가한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경영실적보고서에 제시하도록 의무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16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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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금융 프로그램 제도 내실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도

ㅇ 추진방향

- 상생금융이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효과성 제고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여신지원 내실화) 상생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 (개선점 모색) 상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상생금융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점 모색

- (이행현황 지속 점검) 상생업무협약 상 대기업의 협조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실적 부진기업에 대한 업무협약 해지 

* 동반진출 현지법인과의 장기공급 계약체결, 기술개발 지원, 경영컨설팅 등

4  종합심사낙찰제 안정적 정착 유도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 및 공공성 확충을 위한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

으로 바람직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추진방향

- 신규제도 안착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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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공사 발주기관의 이행상황 및 사업결과를 정기․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연중)

ㅇ 추진체계

- 조달청, LH 등 주요 발주기관 대상 제도개선 T/F 운영 및 정기적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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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공공구매 확대(장비수요예보제 등)

□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ㅇ ‘15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확정) 조사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1.20~.2.23)하고 결과 발표(3.16)

ㅇ ‘16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예정) 조사를 실시(9.23~11.7)하고 결과 발표(12.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ㅇ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컴퓨팅장비

(x86 서버, 스토리지)를 추가(12.30)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결과>

□ 적용기간: ‘16. 1. 1.～ ‘18. 12. 31.(3년간)
ㅇ 컴퓨터서버: x86서버 CPU E5 2.5㎓이하(2.1㎓→2.3㎓→2.5㎓로 연차별 확대, ‘16～’18)
ㅇ 디스크어레이(스토리지): Usable(실용량) 100TB 이하, 캐쉬메모리 16GB 이하

2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스마트미디어X 캠프

o (제2회 스마트미디어X 캠프) ‘15.4.1(수)~4.3(금) ’제2회 스마트미디어X 캠

프‘를 개최, 115개건의 아이디어 발표 후 72개 매칭 후보군 구성

- 117개 중소･벤처 개발사와 43개 플랫폼사가 참가하여 총 48개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25개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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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

(주)이어링
(이어링시범사업)

(주)콕코스
(오디오카툰)

(주)펀진
(오렌지캐스트)

․코플앱 베타서비스 중, 에브리
온TV앱및후후앱상용화예정

․중국1위오디오플랫폼
잠자리FM과 MoU체결

․스마트미디어대상 최우수상

․에브리온TV 송출 중, ‘16년
추가플랫폼 송출 예정

․미국 한인방송(tvK24), 중국포털
qq닷컴 등과 송출계약 추진 중

․스마트미디어대상 최우수상

․LGU+ SBS 채널에서
서비스 중, ‘16년 C&M
상용화 예정

․스마트미디어대상 우수상

□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ㅇ MBC 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 선정, 이중 총 4개 과제 사업 추진

* 당초 선정된 5개 과제 중 1개 과제 협약취소, 현재 잔여 예산을 활용한 추가 지원과제 모집 중

(‘16. 2월말)

<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추진현황 >
구분 과제명 수행기관 비고

1 중국 헝디엔  원명신원 홀로그램전용관 구축 케이티,(크로그래프) 사업포기

2 실감형콘텐츠  기반의 한류방송테마파크 조성 및 
한류관광명소 구축사업

문화방송(NIK코리아,트럼프미디어,토
마토프로덕션,다원디자인) -

3 한국마사회  "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

쓰리디팩토리(페리아코리아,
한국마사회,SK플래닛) -

4 과학․기술부문  교육훈련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용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제작․퍼블리싱․유통 사업

시공미디어(첨단) -

5 실감형  공룡콘텐츠 개발을 통한 글로벌 Biz모델 창출
씽크브릿지(미디어프론트,
고성공룡엑스포조직위) -

ㅇ ‘15년 종료사업 과제 주요 성과(’14년 2개, ‘15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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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업체
(참여기업) 서비스 내용 주요성과

CJ CGV*

(디지털
아이디어,
패뷸러스,
카이)
(2014년)

o 신개념다면상영시스템스크린X개발
o ‘14.11월 현재 국내 65개 스크린에
적용하여 다면상영 광고 상영

o ‘15. 5월 중 최초 스크린X 장편
상업영화 ‘차이나타운’ 개봉다면영상기술(ScreenX)을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사업

NIK제주*

(디스트릭트,
NIK코리아,
보이드
플래닝)
(2014년)

o 한국대중음악박물관 ‘PLAY K-POP’
오픈(‘15.6, 제주도)

o 연대별 한국 대중음악 흐름을
홀로그램, 360도 3D 입체영상
등의 기술을 활용한 체험공간
o 중국 절강성 및 북경에 ‘PLAY
K-POP’ 브랜드로프랜차이즈개소VR,홀로그램, AR등을활용한한국대중음악박물관

MBC
(NIK코리아,
트럼프미디어,
토마토
프로덕션,
다원디자인)
(2015년)

o VR, A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한류 방송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o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 대상
도심형 테마파크관광상품서비스

방송한류콘텐츠를활용한첨단테마파크

* CJ CGV, NIK제주는 ‘14년 선정 과제(협약기간 ‘14. 6월∼’15년 5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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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공공구매 확대(장비수요예보제 등)

  ㅇ 공공부문의 중소 ICT장비 수요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ICT장비산업 진흥 기반을 확충

  ㅇ ICT장비 공공부문 시장현황, 마케팅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지원 기반 마련  

□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ㅇ (스마트미디어X 캠프)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통해 중소 개발사와 플

랫폼사간 창의적 사업 아이템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상생․개방적 미디어생

태계 조성 

ㅇ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첨단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술 및 이러닝, 도심형 테마파크, 실감 시네마, 등 新

시장 선점․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연계 

지원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공공구매 확대(장비수요예보제 등)

  ㅇ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2,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ICT장비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보 발표

- 공공부문의 ICT장비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불공정 발주 제안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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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대효과

- 공공부문 ICT장비산업 수요예보 조사결과를 통해 중소 ICT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진출 확대 및 지속적 경제성장 제고

- 공공부문에서 중소 ICT장비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불공정 

발주 제안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로 공정경쟁 환경 구축 기대 

나.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ㅇ 추진내용 

- (스마트미디어X 캠프) 2016년도 스마트미디어X 캠프 개최

ㆍ(행사기간 및 장소) ‘16.4.27~28(예정), 장소 미정

ㆍ(참가분야) 스마트미디어서비스 모델 개발,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

-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대․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비즈니스 지원

ㆍ(지원예산) 4,432백만원

ㆍ(지원분야) ‘SW+콘텐츠+디바이스’ 등 패키지 사업화․해외진출 지원등 신사업․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 과제 분야

* 5대 선도 프로젝트(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VR영상플랫폼, 스크린X, 글로벌유통)

ㆍ(지원내용) 기업간 협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글로벌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

ㆍ(지원요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는 정부지원금 비율 30% 적용

ㆍ(지원대상)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선정 컨소시엄 중 동반성장사업지원을 신청한 기업‧
컨소시업 대상

  ㅇ 기대효과

- (스마트미디어X 캠프)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중소ㆍ벤처 

개발사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SW, 콘텐츠, 방송통신, 디바이스 등 대중소, 문화․ICT

기업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및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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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공공구매 확대 (장비수요예보제 등)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중소 ICT장비 수요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중소 

ICT 장비산업 육성 및 ICT장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ㅇ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마케팅·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부문 ICT장비 구축사

업의 수요예보(예정, 확정)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 공개로 공공수요 확대

- 공공부문 중소 ICT장비 도입성과가 높은 국내 ICT제품(기업)을 발굴·전파

하여 중소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근거 : ICT특별법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동법 시행령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동법 시행령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공공부문의 2,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ICT장비 구매수요, 장비 구축사업 추

진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소기업 등에 공개하여 마케팅에 활용 지원

* 2,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수요예보(확정, 3월) 및 차기년도 수요예보(예정, 11월)

- 공공부문의 ICT장비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불공정 발주 제안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추진

- 공공부문 ICT장비 구축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세미나, 전시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



- 55 -

ㅇ 추진체계

- 미래부 : 공공부문의 수요조사 및 수요예측 결과를 공개하고, 불공정 구매

제안서 모니터링 및 개선권고하며, 우수사례 벤치마팅 세미타 등 개최

<참고> ICT장비 품목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예 시

컴퓨팅
장비

서버 Unix, X86 등

스토리지 스토리지, NAS 등

백업장비 테이프라이브러리, VTL 등

기타 PC(사무용), 기반시설 등

네트
워크
장비

전송장비 WDM, ROADM, MSPP, 캐리어이더넷 등

스위치 L2, L3, L4, 백본 등

라우터 라우터

무선장비 WiFi AP, APC(AP Controller) 등

보안장비 방화벽, VPN, IPS, DDoS 등

기타 VoIP용 장비, 네트워크 NMS 등

방송
장비

영상장비
촬영 카메라, 빔프로젝트, 방송 스토리지,
편집장치(CG), 송출/수신장치, 방송플렛폼등

음향/조명장비를제외한방송장비

음향장비 방송용 음향장비, 비상전관방송(PA) 등

방송·무대용 조명장비 방송·무대용 조명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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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스마트미디어X 캠프) 스마트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개방과 협력․혁신을  

통한 새로운 스마트미디어 시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 스마트미디어: 미디어가 ICT 인프라와 결합해서 시공간 및 기기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중인 매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 ‘14.12, 미래부)

-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C-P-N-D 영역별 기업간 연계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및 융합형 차세대콘텐츠 시장 활성화

ㅇ 추진방향

- (스마트미디어X 캠프) 벤처 및 중소개발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이러닝 등 차세대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 ’16년도 추진계획

< 스마트미디어X 캠프 >

ㅇ 사업내용

- 2016년도 스마트미디어X 캠프 개최 (‘16.4.27~28 예정)

* 개인, 벤처 및 중소개발사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미디어
플랫폼(지상파, IPTV, SO, 인터넷 방송, 홈쇼핑, 스마트TV)이 이를 선택하여 공동으로
서비스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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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체계

- (사업수행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스마트미디어서비스 모델 개발,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방통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

- (사업추진 방식) 스마트미디어X 캠프 참가대상 및 사업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추진절차 : 스마트미디어 X) ①사업설명회 → ②캠프 참가 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 ④캠프 개최 → ⑤지원대상 최종선정 → ⑥사업 협약 및 착수

<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

ㅇ 사업내용 

- C-P-N-D 영역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지원을 통해 기업간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ㅇ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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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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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콘텐츠산업 동반성장환경 조성

□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ㅇ (영화) 근로 분야(‘15.4.6), 시나리오 분야(’15.10.20) 표준계약서 제개정

ㅇ (방송) 방송영상제작(구매)(‘13.7.30),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13.7.30), 방

송영상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위탁)(‘14.8.28) 표준계약서 제정

ㅇ (출판) 단순출판 허락, 독점 출판허락, 출판권 설정, 배타적발행권 설정, 출

판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해외용) 표준계약서 등 7종(‘14.6.12)

ㅇ (저작권) 저작권 전부양도, 일부양도, 독점이용허락, 비독점이용허락

(‘14.10.30) 표준계약서 등 4종

2  정책 실효성 확보

□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 설치 및 운영(’15.6월)

□ 정책 실효성 확보

ㅇ (법률 개정) 표준계약서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완료, 표준계약서 사용율 

증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15.11.19. 시행)

**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 ’13년 5.1%(영진위 자체 조사) → ’14년 29.4%(2014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 ’15년 43%(영진위 자체조사, 제작비 10억원 이상 상업영화 대상)

ㅇ (지원사업 연계) ▲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결성 조합이 영화에 투자 시,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업 지원시 사업 대상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등



- 60 -

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지속

ㅇ 정책 실효성 확보를 통해 민간의 환경 노력 유도 및 정착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 조성센터 운영 안착

ㅇ (주요 내용) 영화계 주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및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시정권고, 법률 지원 등 서비스 실시 

- 불공정 행위 시정권고 및 중재지원, 법률 상담을 위한 원콜 서비스 , 법적 

대응(소송) 지원 등

ㅇ (기대효과) 구조적 약자인 창작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문화 형성 및 직간접 

지원을 통한 실질적 구제에 도움

나. 영화산업 근로 및 창작여건 개선

ㅇ (주요내용) 영화산업 노사정협의회 운영, 공정환경 토대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영화근로자 기초 안전망 강화 사업 시행

ㅇ (기대효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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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공정환경조성 사업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및 동반성장

ㅇ 추진방향 : 근로여건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지침 마련,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통해 환경 개선 유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및 시정권고․중재

(영화인 신문고)

- 산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서비스

- 조사연구, 산업 내 불공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실시 등

ㅇ 추진체계: 영화진흥위원회(공정환경 조성센터)

- 직접 수행, 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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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동반성장밸리) 구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ㅇ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뿐 아니라 타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한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 ’15년 107개 대기업의 1,282개 프로그램 조사 결과, ’16년 27.1%*의 프로그램

연계 가능

* 계열사 오픈 7.8% + 교차 지원 2.0% + 부분 오픈 8.4% + 전체 오픈 8.9%

(단위 : 개, %, ’15년 기준)

구분 표시 지원 범위
’15년 현재 ’16년 예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협력사 지원 ① 기존 협력사 1,130 88.2 935 72.9
계열사 오픈 ② 기존 협력사+계열사 협력사 17 1.3 100 7.8

교차 지원 ③ 기업별 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프로그램 공유 4 0.3 25 2.0

부분 오픈 ④ 기존 협력사(%)+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기업(%) 64 5.0 108 8.4

전체 오픈 ⑤ 기존 거래가 없던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67 5.2 114 8.9

합 계 1,282 100 1,282 100

- 협약 9대 대기업*의 18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행착오 방지,

우수사례 제시 및 홍보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 동반성장밸리 구축·운영을 위한 실무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5회)하고

기업별 회의(140회) 수행

-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기업·프로그램 관리 및 

매칭·추천 시스템 구현 예정(’16년 2/4분기 오픈 예정)
]

□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

ㅇ 16개 컨소시엄의 108개 협력사를 지원하여 259개 혁신과제 수행

- 네이버(플랫폼 사업자) 등 신규 업종 컨소시엄 참여

- 수행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 ’14년 3개 수행기관 3개 프로그램 운영, ’15년 8개 수행기관 5개 프로그램 운영



- 64 -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硏,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 실시

ㅇ `15년 LS산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3개 대기업과 추진하여 2,407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85개 기업에 250개 기술 이전 추진

□ 공급망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에너지 및 화학물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해외 동반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규제 대응 및 환경경영체계 안정화

ㅇ (탄소)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과 ’15년 

시행되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

* 한화첨단소재, LG화학 등 6개 모기업 공급망을 활용하여 73개 중소협력사 대상 자발적
온실가스 산정 tool 개발,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통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업무 효율성 향상

ㅇ (글로벌) 개도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환경법규(대기·수계·토양)
및 청정생산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

* 동부대우전자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멕시코 진출 8개 중소협력사의 대상국 환경규제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매뉴얼 보급, 청정생산체계 구축 및 현지 환경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ㅇ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사용·폐기물 저감, ‘15년부터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사전 대응 역량 강화

* SK하이닉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3개 모기업 공급망을 활용한 40개 중소협력사의
화평법·화관법 대응 시스템 구축, 공정 진단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저감 기반 조성

□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을 위해 에너지 동행,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그린크레디트 발굴지원 사업 등 온실가스 동반

감축 체계 마련

ㅇ (에너지 동행) 10개 대기업을 주축으로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45개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지원, 감축아이템 발굴

ㅇ (기업간 에너지 통합관리) 애경산업과 협력기업 6개사가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ㅇ (그린크레디트) 7개 중소기업(KMI, 파인테크닉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발굴 및 대기업 투자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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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혁신운동을 통한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14년도 총 2,027개 중소기업이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해 혁신활동 수행

- 이중 대기업 협력사 1,238개의 혁신활동 성과를 조사한 결과, 불량률, 납기

준수율 등 기업당 평균 64.3% 개선*(전년대비 12.6%p↑)

* 개선금액으로 연간 총 820억원, 기업당 70백만원 효과 발생

ㅇ ’15년도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혁신활동 추진

-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340여사까지 확대하여 생산과정의 실시간

최적화, 과학적 품질･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3차 기업의 생산성 향상지원

□ 다자간 성과공유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인식제고) 성과공유제 도입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기업과 함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체결(38개사, ’15.4월)

- 대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사 담당자 대상 과제발굴 교육 지원(3회, 321명) 및 

우수사례 공유(12.3)

ㅇ (모델·제도 개선) 다자간 성과공유제 기본개념 및 계약모델, 수행절차 등 가이드북

제작·발간(11.30) 및 대기업과 공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관련 평가*에 가점 반영

* (동반성장지수) 다자간 성과공유 등록과제 및 협력사 성과공유 도입 0.8점(9.22)

*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실적평가) 다자간 성과공유 등록과제 0.5점(5.29)

<자율추진협약, 4.24 > <아카데미 교육, 7.4 > <가이드북 발간, 11.30> <우수사례공유,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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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으로 2·3차 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지원

ㅇ (운용현황) 24조 5,854억원(’15.12월), 216개 대기업 72,329개 협력사 약정

ㅇ (추진현황) 상생결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설명회 및 협약식 등 개최

-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3.26, 소공동 롯데호텔)

*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동반위원장, 10대 대기업 사장, 8개 은행장 등 참석

-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4.27∼30, 안양 실내체육관)

*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149개 기업으로 참여 대기업 및 협력사

확대 추진

-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1차 협력사 간담회(8.20, 대한상의)

* 산업부 산업정책관, 기업협력과장, 주요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참석

- ’1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무협의회 상생결제 설명회(9.24)

* 한전 및 발전6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7개 공공기관 참석

- 공공기관(15개) 및 1차 협력사(16개) 상생결제 확산 협약식(11.10)

* 동반위와 대기업 1차 협력사 및 공공기관 간 상생결제 확산·참여를 위한 협약 진행

- 설명회(15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간담회

(8회)를 통해 주체별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도모

* 상생결제 도입 확산 협약(’14.11.17) 10개 대기업, 현대차, 두산중공업, LG전자, 현대파워텍,

현대케피코, 두산인프라코어, LG CNS,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관 57개사, LG

유플러스, 한국관광공사, 삼성전자 협력사 등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3.26 > <공공기관 및 1차 협력사 확산 협약,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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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반영) 상생결제 실적을 공공 및 민간 기업의 동반성장 평가 반영

- 동반성장지수(149개 대기업 대상) 평가에 상생결제 실적 2.5점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58개 공공기관 대상) 0.5점 가점 반영

ㅇ (법안개정) 상생결제시스템 발행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지급기한이세금계산서등의작성일부터 15일이내인금액의 0.2%, 15일초과 60일이내인금액의 0.1%

ㅇ (홍보강화) 상생결제 전담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

- 상생결제시스템 전담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통해 본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상생결제 관련 정보 제공

- 상생결제시스템을 홍보하는 인식개선용(30초) 및 상세설명(7분) 영상을 제작하여

새로운 결제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 홈페이지 메인 시안 > < 홍보영상 >

3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 업종별 지속적인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상생프로그램 확산

ㅇ (기계) 동반성장 실 수요자인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 

* 스마트공장만들기 지원사업 등 6개 프로그램 103건(2억원) 지원

ㅇ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존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K-DESIGN 동행포럼을 디자인생활산업협의체로 확대 개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제 발굴 

* 디자인생활산업협의체 운영(2회), 업종별 분과위원회(5회), 디자인․디자인 생활산업
영 포럼(Young Forum) 개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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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업체의 개발제품을 수요 대기업의 양산라인  

에서 평가․인증하여 대기업 구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석유화학) 산업혁신운동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저리대출프로그램 운용,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산업혁신운동 연계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지원

* 중국 Chinaplas 등 전시회 참가지원, 대기업이 협력사와 동반전시 참관, 참관 시 비용을
지원(社당 1천만원/연)

ㅇ (유통)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갈등조정 사례 등

을 발굴하고, K-Sale Day 등 유통·제조업체 간 상생 협력 확대

- ‘유통분야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유통업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갈등조정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홍보

* 3개 부문 5개 우수사례 확정(신세계, 전주시청, 의왕부곡도깨비시장 등)

- 대규모 쇼핑행사인 ‘K-Sale Day’(‘15.11.20~12.15) 기간 중 ’2015년 중소기

업 우수상품 할인전‘ 개최 

* 대형 유통업체 MD 상담회 등 중소제조업체 판매확대 및 판로개척 협력
* 전국 5개 지역(서울, 일산, 부산, 대구, 광주)에서 총 371개 중소기업 참여

4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ㅇ (2·3차로 성과공유제 확산) ’12.4월 확인제 시행 후 ’15년 말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도입기업 221개사(전년대비 51개사↑), 등록과제 6,719건(전년대비

1,860건↑)으로 확대

- ’14년 대비 1차 및 중견기업 도입이 85개로 가장 높게 도입되어, 2·3차로 

성과공유제 확산 기반 마련

-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 담당자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총 11회차 

856명 교육 완료(과제발굴 실습 및 코칭, 사례공유 확대)

* 도입기업 담당자 뿐만 아니라 협력사 담당자가 함께 교육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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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델·확산) 성과공유 연구회를 운영하여 5개 분과*연구 및 매뉴얼·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다양한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➀ 현장매뉴얼 제작, ➁ 시행효과분석 자문, ➂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➃ 정부제도(근로조건
개선·사급제도`·국가R&D) 연계 ➄ 공공·유통 등 과제발굴 가이드

- (다양한 성과공유모델 개발) 성과공유제 이론 정립 및 8대 대표모델의 실행

가이드를 마련하여 매뉴얼로 제작

- (대형R&D·공공R&D 성과공유제 연계)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

R&D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성과공유제 가이드북 제작 및 R&D제도* 반영

* 2016년도 산업기술핵심개발사업 우대가점 및 대기업 주관기관 참여시 성과공유계약 반영

- (사급제도 성과공유 방식 도입) 사급제도 적용시 원가 및 비용 절감과 함께

협력사 성과를 보장하는 성과공유제 가이드북 제작

□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및 공유가치창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산업계 경쟁력 향상

ㅇ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조사대상 확대(160→170개) 및 다수 참여기업에서 

조사결과를 KPI에 반영

ㅇ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기관에 대한 전수(119개) 평가해 포상 

*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로 23개 부문의 우수사례 발굴

ㅇ (공유가치창출 포럼) CSV 연구동향 및 기업성공사례 콘텐츠 제작,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그룹 연계 한국기업의 CSV 모델 해외진출 및 금융․기술지원 

프로그램 활용방안 모색

ㅇ (공유가치 전문인력 양성) 기업담당자, 청년, 사회변혁가 등을 대상으로 공

통․심화과정 운영(62명 수료)

ㅇ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반기업정서 

해소에 기여(11월 3째주, 개회식․토크콘서트 등 개최)

ㅇ (CSR 필름페스티벌)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 현장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포상, 산업계 CSR 실천의지 고취(141개 영상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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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도 59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4등급) : 우수(10기관), 양호(19기관), 보통(23기관), 개선(7기관)

ㅇ 평가결과 최초 대외공표(‘15.3.6, 언론보도 54건) 및 기재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동반성장 노력 유도

* 2014년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3년간의 동반성장 등급을 평가내용으로 반영

□ ‘1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 강화

ㅇ ’15년도 평가지침 개선*,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15개 기관),

협의회 운영 등 평가체계 강화

* 협력중소기업 체감도조사를 全유형의 기관으로 확대(41개→58개), 신규가점(+2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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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ㅇ 대기업 자원(동반성장 프로그램)과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 협력업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환경 등 주요이슈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신뢰기반 마련

□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위주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2․3차 기업으로 확산하여 협력기업의 경쟁력 제고

□ 국내외 판로개척 및 인력지원

ㅇ FTA를 활용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수출․협력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선점 지원  

□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ㅇ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업종별 동반성장 문화정착, 맞춤형   

상생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ㅇ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기반 확산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ㅇ 동반성장밸리 :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방 비율을 ’15년 152개(11.9%)

에서 ’16년 300개(23.4%)로 확대하고, 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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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밸리 시스템 구축(‘16년 2/4분기)

-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동반성장밸리 참여를 활성화하고, ’17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ㅇ 대·중소기업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제조혁신 방법 및 애로기술 해소,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수출활성화 지원

- 기업별 맞춤형프로그램 발굴‧지원 및 사업참여 기업에 대한 책임컨설팅제 구현

ㅇ 대기업․출연연의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기술나눔) : 미활용 국가기

술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상생협력체계 마련 및 

기술의 공익적 확산 유도

* 기술공여 기관발굴, 기술나눔 풀(Pool) 구축, 이전대상기업 발굴, 무상이전,기술나눔 확산

MOU체결, 사업화 지원 등

ㅇ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협력

군 에너지동행,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린크레디트 및 공정

개선·에너지 최적화 실증사업 등 동반감축 체계 마련

【온실가스 동반감축 추진체계】

구분 모집 공고 선정·협약 사업 시행 감축량 평가 사후관리

내용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사업타당성
검토·선정
․협약체결

․컨설팅,
시설투자 등
․현장확인

․성과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모니터링
(2년) 등

주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ㅇ 공급망을 활용한 산업환경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대기업 

(모기업)의 공급망을 활용한 녹색경영노하우, 청정생산기술 등을 협력사에 

이전, 자원·에너지 위기에 공동대응하여 기업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기업

의 경쟁력 강화

-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등 산업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 및 통합가이드라인 개발·보급(산업환경·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ㅇ (기대효과) 대기업 자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산업환경 

변화 등 주요이슈에 대한 협력관계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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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산업혁신운동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1차 협력사·전문가 지원 하에 기술

혁신, 작업환경·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 2·3차 협력사의 생산과정 체계적 관리 및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ㅇ 다자간 성과공유제 : 1차(중견)기업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여 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성과공유제 확대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1차(중견)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참여 인식제고 과제발굴 지원 인센티브

ㅇ 상생결제시스템 : 상생결제 도입 은행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

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2․3차 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 보장 및 현금조달

비용절감 지원

- (대기업·공기관 신용공여) 중소 협력사가 대기업의 신용도로 현금 할인

- (상환청구권 없음, 예치계좌 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 (환출이자 및 장려금) 채권 만기 전 협력사 대금 할인에 따른 환출이자   

및 예치계좌에 만기까지 보유시 MMDA 수준의 장려금 지급

- (세제혜택) 상생결제 활용 중소기업 대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기대효과) 대기업과 1차 기업(중소기업) 중심의 동반성장 분위기가 2, 3차 

기업으로 확산되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

다. 국내외 판로개척 및 인력지원

ㅇ FTA 활용역량 강화 지원 : 수출 협력기업의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우선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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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

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업체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

- (우수사례 발굴․확산) FTA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성과 공유

ㅇ (기대효과) FTA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협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선점 효과 

라.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ㅇ (기계)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3차 중소협력 

기업에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스마트공장만들기 지원사업, 기계설비정도향상 지원사업, 측정기기검교정 지원사업, 맞춤
형현장기술교육사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ㅇ (디자인․생활환경) 디자인․생활산업 상생을 위해 산업부와 한국 디자인진흥

원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

- 디자인․생활산업 대표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업계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 등 동반성장 관련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ㅇ (반도체) 반도체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패턴웨이퍼를 국내 소자 대기업

이 공급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지원

- 반도체 장비․재료기업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패턴웨이퍼 종류 및 공급물량

지원 확대

ㅇ (석유화학) 중소업체의 경영애로 및 기술․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석유화학

분야 동반성장 강화

- 플라스틱산업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체결, 중소기업 저리

대출프로그램 운용, 대․중소기업 공동과제 추진, 인력 재교육 및 기술자문

ㅇ (기대효과) 업종별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생프로그램이 확산되고,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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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ㅇ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 1차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공유과제 등록을 통해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실천 유도

* (2016년도 목표) 도입기업 250개, 과제등록 8,000건 이상(누계)

- (아카데미) 참여기업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6회) 및 전문가(2회) 과정 운영 

- (연구회) 성과공유제 발전 및 정책 확대를 위한 연구*와 포럼(상·하반기) 추진

* 해외동반진출 활동과 성과공유제 연계방안, 성과공유확인제 발전방향 등

- (문화확산) 성과공유제 참여확대 및 문화정착을 위한 확산활동* 추진 

*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상·하반기), 성과공유 우수기업 포상(하반기) 등

ㅇ 지속가능경영 확산 : 지속가능경영 및 공유가치창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통하여 산업계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공유가치창출 포럼 및 연구,

공유가치 전문인력 양성,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CSR 필름 페스티벌 등

ㅇ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객관성·공정성·신뢰성 제고 추진

* (평가대상) 58개 공공기관(공기업형 25, 준정부형 16, 기타형 17)

- 평가부진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상생 분위기를 확산

ㅇ (기대효과) 성과공유 모델 정착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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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동반성장밸리) 구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뿐 아니라 타사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ㅇ (추진방향)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관계 실현을 위해 협력사

뿐만이 아닌 미거래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 ’16년도 추진계획

ㅇ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조사(1,500여개),

밸리 연계비율을 ’15년 152개(11.9%)에서 ’16년 300개(23.4%)로 확대

ㅇ 동반성장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밸리 시스템 구축(’16년 2/4분기)

- 기업 회원 관리, 프로그램 등록·검색·신청·선정 등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매칭·추천 기능 등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

ㅇ 동반성장밸리 시스템을 오픈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운영규정 

마련, 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한 기반구축 활성화

ㅇ 기업 대상 설명회 및 협의, 인센티브 부여 노력, 홍보자료 제작·배포를

통해 참여 활성화 도모

ㅇ 유관기관과 동반성장밸리 간 업무 협력 유도를 위한 제안 및 연계 협의

ㅇ 통합운영위원회* 및 실무진 TF 구성·운영을 통해 소통기구 설치

* 정부, 경제단체, 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등으로 구성·운영

ㅇ ’16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밸리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7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준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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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체계

- (사업수행) 동반위에서 기존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동반성장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

<기존>
대기업 A 대기업 Z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

자사
협력사 …

동반성장
프로그램

⇨
(지원)

자사
협력사

⇓ ⇓
<동반성장밸리>

대기업A…Z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프로그램

⇨
(개방)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

(지원)

미 거래사

자사 협력사
(연계)

계열사 협력사동반성장 관련 유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TP 등)

- (추진방식)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밸리 시스템에 연계

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컨설팅, 참여신청 접수 및 사후관리

동반성장
프로그램 조사 ➪ 동반성장밸리

사업안내 및
연계 협의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무 협의 ➪ 프로그램 연계

및 신청·접수

➪ 유관기관간 업무
협력·협업 논의 ➪ 수요자에 대한

코디역할 수행 ➪ 성과관리 등
사후관리 ➪ 벤치마킹 및

노하우공유 도모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 내에서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신청 중소기업 선정은 대기업과 동반위 간 협의를 통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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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1차, 2차 및 3차 협력사로 

확산하고,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정밀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제조혁신 방법 및 애로

기술 해소,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수출활성화 등 지원

ㅇ (추진방향) 수행기관 다변화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컨설팅 수준 제고

-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지원 및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책임 컨설팅제

구현

□ ’16년도 추진계획

ㅇ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현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5~20개 내외의 협력기업, 협력기업 컨설팅을 

위한 수행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기존 전담기관에서 수행기관을 선정·매칭해주는 방식을 탈피하여 컨소시엄별

수요에 맞춘 수행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책임 컨설팅제 구현

- 참여기업별 컨설팅 결과, 주관기업 평가, 참여기업 평가 등을 취합하여 컨설

턴트에 대한 평가 진행

- 컨설턴트 평가 강화 및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사업 

가치 및 기업 만족도 제고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운영주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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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출연연의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기술나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통해 국가기술자산의 

활용도 제고, 대·중소기업 지식재산 상생협력체계 마련 및 기술의 공익적 확산 유도

ㅇ 추진방향

- 중기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공여 기관 발굴,

나눔 기술 DB구축, 이전 중소기업 발굴 및 후속 상용화기술개발 연계 추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기관발굴)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우수 미활용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공공硏 중 기술나눔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발굴

   - (Pool 구축) 공여기관의 기부기술을 기술나눔 Pool로 관리 및 제공

   - (이전기업 발굴) 기술나눔 공고, NTB, 나눔기술 설명회, 메일링 시스

템 등을 통해 무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 (무상양도) 참여기관과 기술이전 희망기업 간 무상양도 계약을 통해 

나눔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 (사후관리) 참여기관별 기술나눔 공고 및 기술이전을 원하는 수요기

업 발굴, 무상양도, 기술나눔 확산 MOU체결 추진 

   -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R&D재발견, 사업화 전담은행, 기술사업화 바우처 등 

사업화 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 이전기업에 대한 추가 R&D 지원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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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및참여기관확정
(KIAT)

⇨
나눔기술 확보(기술선별)

(참여기관)
⇨

이전기업 모집
(수요기업→KIAT)

⇩
무상양도및참여기업MOU
(참여기관, KIAT, 수요기업)

⇦
이전기업 확정

(참여기관→ 수요기업)
⇦
활용계획서검토및추천

(KIAT)

  ㅇ 추진체계

   - (산업부) 기술나눔 기획총괄 및 중소기업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성

과 활용확산 추진

   - (KIAT) 참여기관 및 수요기업 발굴, 제도홍보 등 운영데스크 역할 수

행

   - (참여기관) 나눔기술 무상이전 실시, 이전기업 선정 및 관련 특허 유지 관리 등

4  대․중소 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현황 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기술 

지원을 통한 산업․발전분야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및 중소

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ㅇ (추진방향)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축기술 공유․확산, 에너지

경영컨설팅 및 감축설비 투자 촉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인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지원하고 대기업의 이에 대한 투자유인 제고

- (에너지 동행) 대기업이 전·현직 인원 등으로 전문인력을 구성, 중소기업에 

기술 컨설팅, 온실가스․에너지절감 노하우 등을 지원

- (기업간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에너지원 및 

공정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협력기업의 온실가스 절감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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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크레디트 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관련 시설투자 등을 하여 상쇄배출권을 획득 및 온실가스 절감

- (공정개선 과제 발굴 및 에너지 최적화 실증테스트)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공정․설비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및 보급․확산

ㅇ (추진체계) 사업주체(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5 공급망을 활용한 산업환경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라 공급망을 연계한 산업환경이슈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중소기업은 인력·기술·정보·자금 등이 부족하여, 국제환경규제 및 녹색시장 

대응력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

- 이에, 모기업의 녹색경영 노하우, 청정생산기술 등을 협력사에 이전, 자원·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기업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추진방향

-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등 산업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 및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추진

- 기존 파트너십 사업별 성과공유회 개최 및 신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공사례집

발행을 통해 동종 산업계의 성과 확산 및 파트너십 사업 참여 촉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산업환경파트너십) 기존 국내 협력사 지원 파트너십(탄소, 환경규제대응)을 

통합한 형태로 산업환경이슈(화학물질, 수자원 등)를 발굴하여 시스템 구축

* 모기업-협력사 간 시스템 공유, 공정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우수 협력사 개선안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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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지원, 산업환경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추진

- (글로벌 파트너십) 모기업과 해외로 동반 진출한 중소협력사 및 현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모기업-협력사 간 시스템 공유, 공정 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안 도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을 통한 감축실적 획득,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추진

ㅇ 추진체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선정 및 평가관리의 전담기관 역할 수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제 기획 및 세부과제 성과관리 등 총괄기관 역할 수행

* 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 등은 「산업 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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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혁신운동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2·3차 협력사가 대기업·1차 협력사·전문가 지원하에 기술혁신,

작업환경·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공유

ㅇ (추진방향) 신규 출연 및 미출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추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재원관리) 사업운용에 필요한 출연 및 협약관리를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

- 76개 기업(대기업 57개, 공공기관 9개, 중견기업 10개) 대상으로 관리

ㅇ (출연금확보) 불참 대기업 및 미 출연기업 대상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성과 홍보로 인해 출연 유도 

- 중앙본부(대한상의), 단체본부, 재단으로 방문단을 구성

ㅇ (다양한매체홍보) 산업혁신운동의 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출연기업 확보

- SNS, 기획시리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ㅇ (회계정산강화) 사업 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분기별(총2∼3회)로 

실시하여 출연금 집행관리 및 정산절차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

ㅇ (현장점검추진) 출연기업, 단체본부와 함께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컨설턴트

관리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운영주체 : 중앙추진본부(대한상의), 단체별 추진본부

- 사업재원관리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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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모기업의 성장과 공급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3차 협력중소기업까지

성과공유제 확대*

* 대기업에서 2·3차까지 성과공유 계약(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을 수직적․수평적으로

계약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추진방향

- 1차(중견)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2,3차 협력중소기업까지 실질적인

성과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 확산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1차(중견)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참여 인식제고 과제발굴 지원 인센티브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참여 인식제고) R&D 개발 등을 통해, 과제발굴이 용이한 자동차, 전자,

기계 업종 1차협력사 수탁기업협의회* 중심으로 방문 설명회(4회)

* 상생법 제17조에 따라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수탁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

* 모기업에서 현재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해외동반진출, 판로개척, 생산성향상 등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제시

- (과제발굴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및 1차, 2․3차 협력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석자 주도형 과제발굴, 실습교육 등 가이드라인 교육 지원(2회)

* 과제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 성과평가 절차, 공동노력활동·성과공유 증빙 자료

안내 및 업종별, 유형별 추진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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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제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참석자 주도형 다자간 성과공유과제 발굴,

계약서 작성 실습교육 등을 통해 사내전문가 양성 지원(8회)

- (인센티브) 성과공유제 우수기업 포상과 연계하여 다자간 성과공유제 부문을 

신설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원실적 평가 가점 지속 반영 및 1차 

(중견)기업 대상 인센티브 방안 모색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운영주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8  상생결제 시스템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조성

ㅇ (추진방향) 1차 이하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대기업은 물론 공공 부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간담회를

통해 주체별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도모

□ ’16년도 추진계획

ㅇ 도입은행 확대를 통한 상생결제 이용 편의성 증대

- 상생결제시스템 미도입 은행의 도입 유도

* 금년 상반기 중 SC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상품 출시 예정

ㅇ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58개) 및 비평가 공공기관(258개) 상생결제

확산 기반 마련

* 한전 및 발전 5사, 한국관광공사 등 15개 공공기관 도입 협약 체결 완료(’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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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활용실적 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ㅇ 대기업의 협력사 평가에 상생결제 실적 반영 유도

- 상생결제 도입 대기업 200여개사의 상생결제 분할 발행 실적을 협력사 평가에

반영토록 업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 

ㅇ 상생결제 도입 협력사에 인센티브 적용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추진

* (조특법 제7조의4)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의0.1 %

- 참여 우수기업에게 포상 확대

* (현재) 장관 포상 1점 → (확대) 대통령 포상 1점, 국무총리 포상 2점, 장관 포상 4점으로 확대

ㅇ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버스, 지하철 및 KTX 등 대중교통 내 영상, 옥외광고를 활용

ㅇ 추진체계

- (운영체계)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수취한 1차 협력사가 하위 기업에게

상생채권을 발행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력사간 결제대금을 보관

< 상생경제시스템 운영체계도 >

- (사업추진방식) 상생결제 설명회 등의 홍보 활동으로 대기업에 상생결제 도입을

유도하고, 지급대금 만기 도래에 따른 채권 발행 협력사에 장려금 지급

기업
홍보

동반성장 담당자
대상 설명회 ⇒

기업내 유관부서
(자금, 구매, 전산,
계약, 등) 협의

⇒ 은행-기업간
업무협의 중재 ⇒ 대기업 협력사

설명회

운영
관리 실적취합 ⇒ 회계관리 및 정산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민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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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TA 활용역량 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원산지확인서 발급․관리에 대한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하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FTA 활용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또
는 공급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ㅇ 추진방향

-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지원, FTA 활용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사례를 발굴․ 공유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업체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

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

- (우수사례 발굴․확산) FTA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추진(11월)하고 사례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

ㅇ 추진체계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도에서 사업 추진 예산

의 50%를 지방비로 부담

- (우수사례 발굴․확산)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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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산업 동반성장의 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기계산업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확산하여 협력적 산업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추진방향

- 2~3차 중소협력기업에 스마트공장만들기, 기계설비 정도향상, 측정기기 검․

교정 등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2~3차 중소협력기업의 생산현장 개선, 생산시스템 구축 등 혁신활동 추진

- 중소협력기업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지원하여 1단계 업그레이드를 유도

* 1단계 : (3정5S) 생산현장 품질혁신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적인 활동

* 2단계 : (프로세스) 공정 및 자재의 흐름 등을 분석하여 관리 최적화

* 3단계 : (ICT) 생산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원가관리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제조현장에서

기업운영․관리에이르기까지생산전영역에 ICT 도입

ㅇ 추진체계

사업 지원신청
(협력기업) ⇒ 검토 및 지원승인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
사업계획 제출
(협력기업, 전문가)

⇒ 사업 수행
(협력기업, 전문가) ⇒ 수행결과 보고

(협력기업, 전문가) ⇒ 만족도조사및자금지원
(재단)

11  디자인·생활산업 정책협의체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디자인·생활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협조 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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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향) 중소·중견기업이 디자인·생활산업 비즈니스와 융합하여 미래시

장 창출 및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창조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디자인·생활산업 관련 협·단체, 업체와의 공식적인 상생 소통채널을 구

성하여 정책 및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소

- 디자인·생활산업 대표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업계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 등 동반성장 관련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 업계 공통 애로 논의, 해외 동반 진출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설계․운영, 對정부 정책 건의 등

- 민원 해소 시스템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부처․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 기업 방문 및 현장 애로 발굴, 실태조사, 등 원활한 행정 지원 도모

- 디자인·생활산업 협의회 분과별 운영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신설 관련 연구과제 제안

ㅇ (추진체계) 디자인·생활산업 상생을 위해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

으로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

12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기업 대상 패턴웨이퍼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반도체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패턴웨이퍼를 국내 소자 대기업이 공급함으

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 지원

ㅇ 추진방향

- 양질의 패턴웨이퍼 적기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의 R&D를 

촉진하고, 소재‧장비 국산화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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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장비‧재료기업의 수요 조사를 토대로 패턴웨이퍼 종류 및 공급물량 확대

* 지원규모 : (‘15년) 1,000장 → (’16년) 2,000장

* 패턴웨이퍼 종류 : (‘15년) 17개 → (’16년) 34개

ㅇ 추진체계

- 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장비․재료업체, 수요 대기업 연계 추진

- 소자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반기별로 참여기업 선정‧지원

13  석유화학분야 동반성장기반 확충 지속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중소 업체의 경영애로 및 기술·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

ㅇ 추진방향

-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추진

- 중소기업의 인력 재교육 및 기술 자문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유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간 "플라스틱산업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 체결" 추진

- 중소기업의 경영운전 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프로그램 운용

- 한국화학소재기술연구조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동과제 도출 및 추진

- ‘고분자·나노 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에 인력 재교육, 기술 자문 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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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석유화학협회, 화학 대기업, 한국화학소재기술연구조합

- 지원대상 : 중소 플라스틱가공업체

14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 추진방향 

- 대기업 및 공기업 뿐만 아니라 1차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2·3차 

기업으로 성과공유제 확대 추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성과공유확인제) 도입기업 250개, 등록과제 8,000건으로 확대

⦁성과공유제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확산 지속적 추진

* 도입기업 : (’15년도) 221개 → (’16년도) 250개 (누계)

* 등록과제 : (’15년도) 6,719건 → (’16년도) 8,000건 (누계)

⦁성과공유 모델 및 매뉴얼을 기반으로 미도입 기업의 제도 도입과 성과공유

과제발굴*을 위해 코칭 강화

* ’16년도 정부 업무방향인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16.1.14)"를 위해 도입기업과

협력기업간 해외진출형 과제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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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기업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교과과정 운영

⦁교육과정 : 기업별 맞춤과정 6회, 전문가 양성과정 2기 운영

ㅇ [맞춤과정] 참여기업의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을 사전 진단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성과공유제 운영 방향 및 과제설계(참여기업 ‘협력사 데이’와 연계)

ㅇ [전문가과정]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성과공유제 전문가로서 회사내
주도적 과제설계, 제도개선 및 보급활동 등 역량 강화(3개월 과정, 학기제)

< 2016년도 성과공유 아카데미 교과과정 구성(안) >

- (연구회) 성과공유제 발전 및 정책 확대를 위한 연구와 포럼 추진 

⦁구성운영 :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제 연구를 실시하고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제도 확산 모색(2회)

⦁연구주제 : ’16년도 정책방향*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설정 

* 산업부 업무방향인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에 맞추어 연계방안 모색

ㅇ [과제1] 기업의 해외동반진출 활동과 성과공유제 연계방안 (～상반기)
기업별 해외진출 활동 및 관련 협력사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 성과공유제 적용 및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ㅇ [과제2] 성과공유 확인제 발전 방향 (～하반기)
성과공유 확인제의 전문성·신뢰성을 보완하여 인증제 수준의 제도운영을 통해 성과
공유제의 저변·수요 확대 및 산업 전반에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연구

< 2016년도 성과공유제 연구회 연구과제(안) >

- (문화확산) 성과공유제 참여확대 및 문화정착을 위한 확산활동 추진 

⦁성과공유 우수기업 포상을 실시하여 참여동기를 제고하고 다자간 성과공유제

부문을 추가하여 포상(~11월)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통해 제도확산 및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여

기업의 건강한 경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 추진실적, 정책방향 안내 및 업계 의견수렴(상하반기 각 2회)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운영주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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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산업계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및 공유가치창출 이행을 촉진‧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 정책 추진

ㅇ (추진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공유가치창출(CSV) 촉진 인식제고, 지속

가능경영 국제표준 대응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 유도책 마련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지속가능경영 및 CSV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기업의 경제·사회·환경성과 및 실천현황을 진단*,

지속가능경영 저변을 협력사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12년간 누적 약 1,200여개 기업 참여, 170개사(`15년) → 180개사 이상(`16년)

** 협력사 중심의 참여기업 확대, 51개사(`15년) → 60개사 이상(`16년)

-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포상으로 국민(소비자) 평가 및 수상기업 적격성 판단 강화

* 사랑받는기업 : 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

- (공유가치창출 포럼 및 연구) 산업계 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최신 정보

공유 및 모범사례 전파, 국내 CSV 사업의 도입 및 추진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 제안, 국제기구(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 협업에 기반하여 한국 

CSV 비즈니스모델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 산업계 협의체: 기업과 사회의 협력 및 산업계 협의 촉진을 위해 CSR·CSV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13년 7월 CSV포럼을 발족, `16년 4년차 운영

- (공유가치창출 전문인력 양성) CSV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기업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취업 및 창업 지원책 마련

* 「신직업육성대책(관계부처합동, ’14.03)」과 연계 추진 중, `15년 연간 1회(공통‧심화과

정 총 48시간) 운영→`16년 연간 2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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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기업가정신과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 및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는 행사 개최(`08~)

- (CSR 필름페스티벌) 윤리경영, 환경친화경영, 동반성장 등 다방면 CSR 활동을

동영상에 담아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 및 포상

ㅇ 추진체계

- (주관기관) (사)산업정책연구원

- (참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사)사회공헌연구원, 한국SR전략연구소

1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유도

* 관련근거: ｢상생협력법｣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산업부에 제출하여야 함
② 산업부장관은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할 수 있음

ㅇ 추진방향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객관성․공정성․

신뢰성 제고

- 평가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현행 총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평가 관리체계 강화

* (현행) 평가 시(1월～3월) 평가위원회만 한시적으로 운영 → (개편) 운영위원회 신설 및 상시운영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1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실시

․ (평가대상) 58개 공공기관(공기업형 25, 준정부형 16, 기타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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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 등 준비

․ (지침개정) 평가지표, 가점 조정 등 평가체계 개선 후 지침 개정

․ (컨설팅) 동반성장 활동이 미흡한 공공기관 및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동반  

성장 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컨설팅 실시

․ (운영위원회 신설·운영) 평가제도 개선·발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총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

-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모범사례 발굴·확산,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운영(2회)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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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산업안전 공동대응 체계 마련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 모기업(원도급 업체)-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 체계 구축

- 협력업체 기술지도 등을 통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14년부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 시행주체: '12년～'13년 고용노동부, '14년～'1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의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14년부터 운수․창고업을 사업 대

상에 추가하여 운영
* 사업 대상: ('13년)제조․전기․서비스업 → ('14년 이후)제조․전기․서비스업, 운수․창고업

- 공생협력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

* 사내 협력업체는 KOSHA 18001 신규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실태 심사비용 면제,
모기업은 A등급 취득 시 다음연도 정기감독 유예 및 KOSHA 18001 사후 심사비 50% 할인

ㅇ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사업 참여 대상을 원청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원하청 100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하여 하청업체 다수 보유 사업장 참여 유도

* 총 899개소 신청, 889개소(협력업체 7,923개소) 승인('15년 목표 800개소)

- 안전 수준이 낮은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도 강화

- 현장 기술지도 시 제기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여부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 기술지도 확대

* ('14년)참여 사업장 10% → ('15년)참여 사업장 전체

ㅇ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능력 제고로 협력업체 재해 감소 및 모기업의 협력업

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의식 강화

* '15.11월 기준 전년 대비 협력업체 재해율 21.2%(0.33 → 0.26), 사망만인율 35.4%(0.82 → 0.53) 각 감소

* ‘15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협력업체 24.9%(69개소, 277 → 346개소) 증가

ㅇ 우수 사례 발표대회 개최(7.7.)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사례 전파

* 총 28개소 신청, 최종 8개소 시상(대상 2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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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 역량지원 강화

□ 협력사 및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ㅇ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한 인증 확대

-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15년 17개소, 20백만원 지원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인 재정․기술 지원 유도

-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시,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심사수수료

지원을 통해 대기업-협력사의 동반성장 유도

* ‘15년 모기업 8개사에서 해당 협력업체(109개사)로 지원

ㅇ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규 인증 과정에서 실태심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 감면

*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수급사업장 254개소, 345백만원 지원

* ‘15년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협력업체 62개소, 85백만원 지원

3  노사협의회 참여 확대

□ 노사협의회 참여 대상 확대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근참법 개정 추진

ㅇ 노사협의회 참여 대상 확대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동계‧경영계 의견 수렴

*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포스코‧대전도시철도공사 등

ㅇ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15.4~8월)

ㅇ ‘15.9.15.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후속 논의 과제로 설정 → ’16년 입법추진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

ㅇ 대기업 사내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정 지원(‘15.3~)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 (출연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기금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한도) 기금법인당 2억원

* 18개 기금법인, 158개 중소협력업체수혜근로자 4,747명에게 297백만원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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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사업장 내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지원

ㅇ 사업장 내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원하청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 추진

- 사업장 내 동일 작업에 대하여 원청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보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능력 향상 및 재해 감소

-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 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통해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발전 도모

□ 하청의 안전관리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대

응체계를 구축

□ 하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원청과의 갈등조정 및 협의통로 

마련,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을 촉진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 (주요내용) 모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지원 시 기술지도 등 협력  

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향상 지원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모기업 800개소 및 

사내외 협력업체

ㅇ (기대효과) 원․하청 공동의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및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문화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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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사 역량지원 강화

ㅇ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대기업의 자발적인 

재정․기술 지원 유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실태 심사수수료 감면 혜택 부

여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확산 지원

ㅇ (기대효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재해감소 효과 제고, 노사 만족도 및 고객 신뢰도 제고, 대외 인지도 상승 등

다. 노사협의회 참여 확대

ㅇ (주요내용) 사내하도급 노사 대표도 원청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기대효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 사업장 내 갈등해소를 통해 동반성장 촉진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ㅇ (주요내용) 대기업의 사내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또는 중소기업간, 원·하청, 대·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정지원

ㅇ (기대효과) 사내기금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해소 및 중소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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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을 통해 원청의 협력업체 대한 지원활동을 유도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능력 향상 및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

임의식 강화

ㅇ 추진방향

-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

-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 일부 유예, 정부 

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대폭 확충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시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분위기 확산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모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지원 시 기술지도 등 협력업체의 안전․ 
보건수준 향상 지원

ㅇ 추진체계

- 사업 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모기업 800개소 및 

사내외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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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절차

대상
선정

사업
설명회

프로
그램
참여
신청

프로
그램
심사
승인

개선
계획서 
제출

현장
기술
지도

추진
실적
제출

확인
기술
지도

평가

공단
(고용부)

공단→
모기업

모기업→
공단

공단
(고용부)

모기업
→공단

공단→
모기업
(협력업체)

모기업
→공단

공단→
모기업
(협력업체)

공단
(고용부)

․사업 안내 및 설명회 개최(3월)

․사업 심사 및 승인(3월)

․위험성 평가 및 개선 계획서 제출(5월)

․현장 기술지도(6~8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

․확인 기술지도 실시(10~11월)

․사업 평가 및 등급 부여(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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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 역량지원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모기업의 안전관리 진단․인증․투자 지원확대를 통한 협력사의 자율 안전  

보건관리체제 구축 확대

ㅇ 추진방향

- 모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진단․평가 등 자율안전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협력사 등의 안전보건 수준 제고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인증**을 통한 협력사 및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

* 사업장의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 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

**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KOSHA 18001 인증서를 수여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함으로써 산업재해 사전 예방

ㅇ 추진체계

- (컨설팅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16년: 50개소, 100백만원 → ‘17년: 확대 추진)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15년 100인 미만 → ‘16년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 (심사수수료 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수급사업장 또는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신규 인증시 

심사수수료 감면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 (민간지원 유도) 대기업과 연계된 사내외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토록 유도(협력업체 150개소 지원목표)

* 모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급심사와 연계하여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모기업의 지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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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협의회 참여 확대

□ 사업개요 

ㅇ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야 하며, 현재 대부분 해당 사업장의 노사로 구성

* 현행법상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참여정도는 매우 저조

ㅇ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 노사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원청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참여를 통해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 사업장 내 갈등 해소를 통해 동반성장 촉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사내하도급 노사 대표도 원청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사업장 고충처리제도 참여 기회 부여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사내기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중소

기업 등 하청업체 근로자 복지를 지원토록 하여 대-중소기업간 복지

격차 해소
*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14년): 기금 수 1,506개소, 기금원금 71,034억원

ㅇ 추진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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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의 사내기금이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대상

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위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정지원(‘15.3.1시행)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 원-하청 또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16.1.21 시행)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 ‘14.11.18.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용남의원

- 지원수준(공통) : 지출 비용의 50%이내에서 기금당 2억원 한도 

ㅇ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 절차: 사업계획서 토대로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심사 → 지출(출연)
증빙자료 제출 → 지출(출연) 금액의 50% 매칭하여 지원금 지급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업무처리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공단 기금 공단 사업장 공단 공단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심사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및ㆍ통보

지도·점검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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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한 불법하도급 점검

ㅇ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공사대장, 보증정보 등)를 교차 확인하여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

- 위반 혐의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326건)

□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추진

ㅇ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명절(설, 추석) 전 조

기지급 추진 및 하도급대금 등 체불 실태점검 실시(연 2회)

-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청구일부터 14일→ 7일) 및 공사대금 적기 현금

지급(검사 완료일부터 5~7일→3일)

-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을 조기 현금지급(15일→5일 이내)

하도록 행정지도 

□ 공공 발주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추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 ’16.8.4. 시행 예정

- 공공공사에서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근절되어 하도급자, 건설기계업자의 

대금보호 효과 기대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활성화

ㅇ 건설산업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통해 대금 미지급, 불법 재하도급 등 적발하여 조치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기관 등에 ‘13.6.28. 설치하여 운영중

* ‘13 ~ ‘15.12말 530건 접수(월평균 14.3건)하여 250건은 조사후 지자체에 처분요청, 58건은

타기관(공정위) 이관, 173건 자체종결, 49건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15.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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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건설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ㅇ 「공사대금 지불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대금체불 차단 및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상습체불업자 관리 지속 추진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공사대금 지불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대금체불 차단

ㅇ (주요내용) 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발주기관(LH 등 4개)이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공사대금 지불 관리시스템｣ 확대․구축

ㅇ (기대효과)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도급자 등이 임의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대금체불이 원천 차단되어 사실상 

발주자가 직불하는 효과

□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지속 추진

ㅇ (주요내용)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명절(설, 추석)

전 적기지급 추진 및 하도급대금 등 체불 실태점검 실시

- 위반업체는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요청, 체불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상황과

행정처분 실태 등 관리

ㅇ (기대효과) 하도급대금 등의 적기지급으로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16.11월)

ㅇ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14.11.15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14.5.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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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상 건설업체 행정처분정보를 기초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공표후보 명단 생성, KISCON 공표 기능 등 제도운영에 필요 기능 개발

ㅇ (기대효과)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을 사전에 공표함으

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고의적인 부도․잠적에 따른 체불피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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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공사대금 지불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대금체불 차단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도급자 등이 임의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인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금체불 원천 차단

ㅇ 추진방향

-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도급자 등이 임의로 유용할 수 

없도록 인출을 제한하며 발주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공사대금 지불 관리시스템｣ 확대․구축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발주규모가 크고, 자체 발주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대해 발주기관

(LH 등 4개)이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공사

대금 지불 관리시스템｣ 확대․구축

-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 임금까지 발주자가 직불하는 효과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참여기관 : 산하기관(LH 등 4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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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지속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설 및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추진 및 하도급대금 등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ㅇ 추진방향

- 소속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의 기성·준공대가를 명절 전에 지급하여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발주자의 

대금체불 모니터링 강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명절(설, 추석) 전 조

기지급 추진 및 하도급대금 등 체불 실태점검 실시(연 2회)

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청구일부터 14일→ 7일) 및 공사대금 적기 

현금지급(검사 완료일부터 5~7일→3일)

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을 조기 현금지급(15일→5일 이내)

하도록 행정지도 

- 위반업체는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요청, 체불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상황과

행정처분 실태 등 관리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참여기관 : 소속 및 산하기관

- 처분기관 : 시․도(공사대금 체불), 고용노동부(노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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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국민

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고의적인 부도․잠적에 따른 체불피해를 방지

ㅇ 추진방향

- 건설공사 대금 체불피해 최소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상습체

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제도*」도입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개정 ‘14.5.14, 시행 ’14.11.15)

-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상자 추출, 심의기준 

등 제도 시행 위한 후속 조치 및 명단 공표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

- 다만, 사망․실종선고, 소명기간 중 체불 전액지급자는 제외되며, 일정 요건

해당자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 따라 제외 가능

ㅇ (공표)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ㅇ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차관) 등 9명(국토부 고위공무원 3, 민간 5)

- 민간위원(임기 3년)은 건설산업 또는 금융분야 전공한 대학 부교수 및 국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이상, 2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 중 위촉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참여기관 : 건설산업정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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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

여 ’15년 1년간 총 2,282억원의 미지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

* ’14년 같은 기간 총 1,239억원에 비해 약 1.8배 증가

 ㅇ 대다수의 중견기업(전체 3,846개사 중 83%)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추가(’15.7월, 하도급법 개정)하고,

  - 공정위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업자에 

대해 벌점 및 과징금부과를 면제(’16.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원활한 

대금지급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대금미지급 외에도 기술유용행위 등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가로막

는 불공정하도급 행위 976건(’14년 대비 2.6배 증가)를 적발하여 엄중제재

<주요 사례>

 ①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의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정
(4월, 과징금 33억원 부과)

 ② 대기업(LG화학)의 배터리 라벨제조 관련 기술유용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엄중 제재(5월, 검찰 고발)

 ③ 대기업(CJ대한통운)이 부당하게 운송 위탁을 취소한 행위를 적발·시정(6월, 시
정명령 부과)

  -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치 후 하도급법상의 3배 손배제에 근거하여 
최초로 3배소를 제기(7월)한 사례

 ④ 6개 중견 SI업체들의 부당 특약 설정 등을 적발․시정(8~9월, 과징금 3.4억원 부과)

 ㅇ 하도급 분야 4대 불공정행위(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

용) 감시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7월, 하도급법 개정)

□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보복의 우려 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 개시(’15.3.25∼)

 ㅇ 매주 평균 7~8건씩 제보가 접수되어, 현재까지 총 33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법위반과 관련이 있는 72건에 대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처리 중

     (16건 旣 조치: 미지급 대금 41억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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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통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거래조건의 내용을 

넘어선 보다 강화된 협력이 대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

*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ㅇ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원의 주체인 대기업 자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 협약이행 사례 12건을 발굴하여 르포‧기획기

사(100여건 보도), 사례집 발간(500부)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홍보

 

주요 상생협력 모범사례 내용
①삼성전자: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30개 기업에 총 309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케이씨텍이라는 한 협력업체만으로부터도 3백억원의
부가가치(수입대체)를 창출한 사례

②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인지컨트롤스에 경쟁차 부품을 무상 제공하여 워머내장형밸브를
세계 최초로 개발케 함으로써 3백억원의 부가가치(수입대체)를 창출한 사례

③LG유플러스: 협력업체인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에 개발비 6.5억원을 지원하여 외산장비에 비해
성능이 월등한 통신장비를 개발하고 190억원의 이득을 본 사례

④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인 두리엔터프라이즈에 공구길이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해준 결과
굴삭기 부품의 불량률이 1/3,000(30%→0.01%) 수준으로 낮아짐 →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
굴삭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 등

 ㅇ 식품 및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의 적용범위

를 확대*(1월)하는 한편, 제조업종의 평가기준을 세분화**(’16년2월) 하여 

보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매출액 5,000억 미만 → 7,000억 미만
** 제조업 단일기준 ⇒ ‘전기·전자 / 기계·자동차 / 조선 / 화학·비금속·금속’

 ⇒ 협약체결 기업수가 ’14년 192개사에서 ’15년 209개사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간 협약체결이 전혀 없었던 광고업종에서 최초로 제일기획이 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시장에서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수급사업자의 92.3%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대금 부

당감액 등 4대 불공정행위*는 ’14년 대비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대금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하도급 거래실태 점검결과,’15.12.)

*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 거래관행 개선은 중소업체 대상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현장방문‧간담회 시 중소업체 발언 내용
①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됨(2.5. 경기
시화공단 간담회, ○○상사)

②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됨(3.31.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건설)

③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해주며, 대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못 느낌
(6.2. 서울지역 간담회, ○○식품)

④ 최근 몇 년간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금 지급 및 부당특약 관련 거래 관행이
1년 전에 비해 굉장히 좋아짐(6.3 경기지역 간담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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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상생

협력 수준이 ’14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협약이행평가 결과, ’15.6.)

◇ 자금지원 금액은 전년대비 2.3배(5조5,958억원 → 12조9,832억원) 증가

◇ 납품단가 인상금액은 전년대비 6.8배(5,393억원 → 3조6,663억원) 증가

◇ 현금성결제비율은 전년대비 2.44%p(95.36% → 97.80%) 증가

◇ 기술개발지원 실적은 전년대비 1.8배(14,447건 → 25,606건) 증가

◇ 인력‧채용지원 인원은 전년대비 2.2배(6,239명 → 13,949명) 증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업은 전년대비 13%(61개사 → 69개사) 증가

  - 이러한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도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점검ㆍ조사 강화 및 법위반 행위 엄중 제재

 ㅇ 3개 부처간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특별전담팀(TF)*'을 구축하여 홈쇼핑 분야

의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행위 시정** (2~3월)

* (중기청)피해사례 수집→(공정위)불공정행위 조사ㆍ시정→(미래부)재승인 심사시 반영
** 6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과징금(143억원) 제재

 ㅇ 백화점ㆍ아웃렛ㆍ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백화점ㆍ아웃렛 : ’15.7~8월, 대형마트 : ’15.4~5월)

□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질적 선택권 제고

 ㅇ 백화점ㆍ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 부담 수준을 조사ㆍ공개 (12월)

* (백화점 7개사) 인테리어비,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 (TV홈쇼핑 6개사) ARS할인비용 등

   - 납품업체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품

업체의 실질적 선택권 제고 및 권익향상에 기여

□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개선

 ㅇ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불공정행위 심사지침」제정 (12월)

* TV홈쇼핑 업종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거래단계별 계약서면 내용 및 교부
시점, 방송제작‧판촉행사 관련 비용분담기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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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내부거래 감시 지속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 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 파악 및 감시

 ㅇ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실태 서면점검(2월~3월)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4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5월 이후)

□ 대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및 제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특수관계인과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
(자금, 자산, 상품․용역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결을거친후공시해야 함

 ㅇ (대상) 총 9개 기업집단 소속 358개 계열회사

* 1차 점검 : 대우조선해양, 씨제이, 엘에스(3개 집단)
* 2차 점검 : 오씨아이,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6개 집단)

 ㅇ (점검 기간 및 방법) ’14.12~’15.1(1차), ’15.7.∼9.(2차), 서면․현장조사 병행

 ㅇ (점검 결과) 47개 사가 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21억 5,702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정 (’15.12.22. 공포)

 ㅇ 대리점법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리점거래의 정의, 적용제외, 법 

위반행위 유형, 계약서 작성 보관 의무 등 세부 내용을 규정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성 체계>

□ 금년에도 농심 (2월), 대림자동차(2월), 씨스포빌(4월), 기아자동차(7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9월)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구 분 세부 규정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배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법위반행위 유형,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등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구성 등

제4장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보복조치 금지, 관
계행정기관의장의협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준용 및 관계,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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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성장분야 감시 강화

□ 독과점 S/W 사업자, 표준특허권자 등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 관련 분야의 전문성·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ICT 전담 TF(팀장 : 사무처장) 구성·운영(2월∼)

 ㅇ 국제 음향 표준 기술을 보유한 돌비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사

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 시정(8월)

* ① 특허의 효력 등에 대한 부쟁 의무 부과, ② 지적 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거래 조건 설정, ③ 불공정한 손해 배상 및 감사비용 분담 기준 설정, ④ 특허
사용자가 해당 특허에 기초하여 새로이 취득한 특허 등에 대한 권리 처분·행사 제한

 ㅇ 기업용 S/W, 이동통신 관련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 오라클* 건 1차 심의(10.21.) 후 심의속개(전원회의 심의준비)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구입 강제행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와 차기 버전의 소프트웨어 결합판매행위

   - 퀄컴* 건 안건상정(11월) 후 전원회의 심의준비

*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남용하여 모뎀칩셋과 기술라이선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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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구축

ㅇ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이 상존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배제되는 거래 환경에서는 동반성장 촉진이 요원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

ㅇ (주요내용)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 근절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하도급분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이슈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분야 및 유통벤더(중간도매상) 거래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대리점분야) 제정 대리점법의 하위규범 마련 및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

ㅇ (기대효과) 대기업의 비정상적 관행근절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어려움 

해소 및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 

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ㅇ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내부

거래, ICT 등 신성장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을 집중 감시

- (부당내부거래 근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대상이 되는 기업의 내부거

래 실태를 감시하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신성장분야 감시 강화) 플랫폼사업자, 독과점 SW사업자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을 감시

ㅇ (기대효과)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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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여, 원‧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추진방향)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①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대금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예방

* 공정위․공공발주자 간 협의회 구축 및 대금 직접지급 조건부 입찰 유도

-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실태 

점검 및 대금 미지급 빈발업종에서의 대금지급실태 점검 지속

-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도록 유도

  ② 공정거래협약 활성화를 위해 모범 협약이행사례 홍보 실시 및 대기업

이 보다 쉽게 협약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가칭)공정

거래협약 가이드북*’을 발간

* ‘협약체결 절차’, ‘협약 이행 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③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기술유용, 부당특약 등을 점검

ㅇ 추진체계 : 공정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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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제재함으로써 납품업

체와 대규모유통업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추진방향) 불공정행위 이슈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분야 및 유통벤더 거래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①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의 판촉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연

지급,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매출액: (’13년) 3.1조원 → (’14년) 4.9조원
** 온라인 쇼핑몰(인터파크, 롯데닷컴 등) 매출액 : (’13년) 5.9조원→ (’14년) 7.1조원

  ②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유통벤더의 각종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 및 개선

*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을 구매하여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 상품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할인에 따른 손실을 중소 납품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③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점검 및 결과 발표(12월)

ㅇ 추진체계 : 공정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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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내부거래 감시 지속

□ 사업 개요

 ㅇ (추진목적)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 사업기회를 제약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

 ㅇ (추진방향)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

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16년도 추진 계획

ㅇ 사업 내용

  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 구축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공

시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반기별)

* 공시의무 점검과 병행하여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부거래실태를 서

면 점검하여 기업 행태를 감시

  ② 부당지원 심사지침 합리화 및 사익편취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대법원 판례, 공정위 심결례 등을 반영,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하

여 위법성 판단기준 명확화

* 심사지침 체계 및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구조조정과 부당지원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할 예정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 추진체계 : 공정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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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 사업 개요

 ㅇ (추진목적)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여 본사-대리점간 거

래질서 개선에 기여

 ㅇ (추진방향)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행

위 확인시 엄중 조치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 내용

  ① (하위법령 구체화)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제정

* 법은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범위, 법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계약서 추가기재 사항,
과태료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②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고,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

ㅇ 추진체계 : 공정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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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성장분야 감시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바로잡아 동 분야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

 ㅇ (추진방향)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발생 우려가 있는 ICT 등 신성

장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 내용

  ① 모바일·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경쟁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

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

   - O2O 등 기술 혁신이 활발한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②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 표준특허권자가 독점 강화나 경쟁사 배제를 위하여 FRAND 조건의 실시허

락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특허를 실시허락하면서 특허 이용자가 개발한 기술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의료․제약분야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하여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등

 ㅇ 추진체계 : 공정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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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발주기관․대기업․원도급자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

□ 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유도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대 유도

ㅇ (하도급 관행개선)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및 법적 근거 마련

-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표에 반영(`15.6월)
* 기존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SW용역까지 평가지표 반영 확대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전자조달법 개정, ‘15.12월)

ㅇ (이용실적 확대) ‘15년 실적은 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4% 증가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非현금 결재, 지연지급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 등록대상기관(1,041개)의 87.1%인 907개 기관이 등록하여 531개 기관이 2,184개 사업

(14.3)의 하도급관리에 활용하였으며 및 대금지급도 0.9일만에 지급 (법정기일: 15일)

*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금액 : ‘14년(5.6조원) → ’15년(8.7조원) 55.4% 증가

2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 신성장산업분야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ㅇ (기술개발 여건조성) 우수조달물 지정 제도개선(6월)을 통해 융합 신제품 등 신

기술제품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부담 경감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주요 개선 사항>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 및 물품목록번호 취득 요건 완화

∙특허 또는 기술인증만 있으면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자격 부여

∙기술 국산화 또는 외산 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ㅇ 신산업 제품 우수조달물 지정 및 구매 확대

- 적외선체열진단기 등 다양한 신산업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연 4회)

* 신산업 제품의 공공 구매 실적 : (`14년)1,060억원 → (`15년)2,451억원(약 13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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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지원과 경제 활성화 

ㅇ 기술·품질 우위의 조달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

- 기술우수 제품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조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포화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ㅇ (주요내용) 정부 R&D 지원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 사업실시

ㅇ (기대효과) 조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우수기업의 성장 촉진

나.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ㅇ (주요내용)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마련 및 다양한 수출 기회 제공

- 중견기업을 G-PASS* 기업대상으로 포함하여 초보기업과의 연계 등 동반 

수출 기회 제공

*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조달기업

ㅇ (기대효과) 해외 진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 및 경제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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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공공구매력을 활용, 신기술 제품에 대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

함으로써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제고

ㅇ (추진방향) 정부 R&D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 ’16년도 추진계획

ㅇ (지정우대) 품질소명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토록 특별 심사기준 적용 

등을 통한 ‘정부 지원 R&D 제품’ 지정 우대

* (특별심사기준) 품질소명인증 제출 예외, 생산시설 업체와 공동 협약 진입 허용 가능 등,

ㅇ (인증부담완화) 민간인증이나 활용도가 낮은 인증(K,Q마크 등) 등에 

대한 신인도 우대 재검토

2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사업개요

ㅇ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ㅇ G-PASS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대상 확대 및 온라인 지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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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추진계획

ㅇ 글로벌 코리아마켓에 지역별·상품별 바이어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매칭서비스 제공 및 거래알선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시스템으로 상품 홍보(‘15년)에서 매칭 거래알선(‘16년)
및 구매·결제·배송(‘17년)까지 가능토록 고도화

ㅇ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을 G-PASS 기업대상으로 포함하여 

초보기업과의 연계 등 동반 수출 기회 제공

- 지정기간연장(3년→5년) 및 접수 상시화(기존 연 2회)

ㅇ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을 지속추진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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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방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 육성 

ㅇ 방산분야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방산분야 신규 기업 참여 촉진 및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

* ’15년 40개(3.8억) → ’16년 60개(6억) 지원 확대(3천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의 75% 지원)

* 국방벤처 기업에 대한 가점 기준 마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적극적인 홍보로 컨설팅에 대한 중소기업 관심 증대(신청기업 ‘14년 70개 → ’15년 120개)

ㅇ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사청-중소기업진흥공단 간 MOU 체결(‘15.7)

- 중기청 주관 기업인단체, 협회 대상 설명회에 참여하여 청 중소기업 육성

제도 안내(1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4회 816개 대상)

- 방산기업 대상 중진공 기업경영진단(3개사) 및 수출활동 시 현지 임시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하는 수출사랑방 추천(6개사) 등 연계지원 시행

□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 (방산육성자금) (‘14) 48%, 548억원→(’15) 50%, 605억원 /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 지원 추가

- (국방중소기업 정책 자금) (‘14) 175억원→(’15) 409억원/ 연구개발,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ㅇ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 개발시 방사청장이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주관기업으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

- ‘15년 3개를 추가 지정하는등, ’10년부터 총 28개 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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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ㅇ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기업을 선정, 기술 및 제품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

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7억원까지 지원,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드는 소요 비용 지원

- ‘15년 2개 업체(동인광학, 연합정밀) 선정

ㅇ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 생산 우수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DQ마크)를 

시행 중으로, ‘15년 6개사 7품목 신규 인증(연습용 수류탄, 야간투시경 등)

- 기업 부담을 고려한 인증 심사비 인하(100만원⇒30만원) 등 수수료 체계 개선 

ㅇ 방산전시회 개최시 중소기업관 지원 한도 확대(1.2억⇒2.4억원) 및 수출 상담

공간 확보로 참여 업체 증가(‘14년 51개 업체 → ’15년 76개 업체)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방벤처기업 지원

ㅇ 기품원/지자체가 지원하는 국방벤처센터(전국 8곳)를 중심으로 우수 민간벤처

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및 활성화 지원(‘15년 18개 과제 대상 개발비 25.7억 지원)

- 국방벤처 지원 사업 운영 규정 제정(‘15.5) 및 전남국방벤처센터 개소(‘15.9)

- ‘15년 국방벤처 컨퍼런스 개최(’15.11)를 통해 국방벤처 운영 성과 발표 및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 강화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ㅇ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 및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하고 주관기업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

ㅇ 지원내용

- 과제당 개발기간 5년 이내, 개발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원칙, 예외적으로 과제의 요구시설·개발난이도 등 고려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중견기업의 경우 개발비의 60% 이내, 대기업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 개발성공 시 수의계약권(5년) 부여로 구매 보장

ㅇ 추진 실적 : ‘14년도 11개 과제, 95억원⇒‘15년도 8개과제,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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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ㅇ 개발완료 및 개발 중인 우수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의 반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ㆍ개량을 지원하는 사업

ㅇ 지원대상 :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ㅇ 지원방법

- 방산육성자금 이차보전 : 연구개발 분야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보조금 교부 : 개조개발 총비용의 최대 75%, 3년간 10억 지원

*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ㅇ 선정기준 : 국내소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되 중소기업에 가점부여

ㅇ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추진 실적

◦ 지원대상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방산업체 및 전문 연구기관
◦ 주관부서 :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연간 추진 실적<개발과제(지원업체 수)>

- '14년도 : 7개 과제(5개 업체), 10.4억원
- '15년도 : 4개 과제(3개 업체), 17.2억원

2  동반성장 네트워크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상생협의회 활성화

ㅇ 방위산업 무기체계 분야별 ‘상생협의회’ 활성화

- 상생경영의 중요성 공유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방분야 11개 

체계업체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협의회 실시

- ‘15년 상생협의회 개최 실적

분 야 체계기업 협력기업 개최 실적
방 호 두산DST ㈜지성큐앤택 등 25개 기업 2월 / 창원본사
기동전력 현대로템 휴엠케이 등 23개 기업 10월 / 경주현대호텔
지휘통제 LIG넥스원 한국화이바 등 34개 기업 5월, 12월 / 판교센터
화 력 한화테크윈 퍼스텍 등 42개 기업 2월 / 창원본사
정밀유도 한화탈레스 연합정밀 등 24개기업 2월/ 판교센터
항 공 한국항공 이엠코리아등 32개 기업 5월 / 사천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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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15.10)

ㅇ 8개 체계기업이 참여, 상생협력 성과 상호 교류

* 우수사례 발표 내용

체계업체 공통 활동 고유 활동

두산 DST

▪상생협력 펀드 운영
▪현금결제율 제고
▪협력사 교육 지원
▪협의회 운영

▪(1차 협력사)협력활동 체감도 평가

KAI ▪절충교역 참여지원 등 상생물량 확보

한화탈레스 ▪구매교류회(구매시스템 및 정책 설명)

한화테크윈 ▪협력사 채용 지원, 해외공동 기술연수

현대로템 ▪국산화개발 단계별 기술지원 등

LIG넥스원 ▪수출지원(파리에어쇼 등에 부스 제공)

한화 ▪2차 협력사 컨설팅 지원

ㅇ 한화탈레스(11월)/ LIG넥스원(!2월) 상생협력 행사 참관 및 중소기업 지원

제도 설명회 개최

□ 착·중도금 불공정 관행 개선

ㅇ 방산업체(92개) 대상 착·중도금 지급 강조 및 계몽교육 실시(‘15.2)

ㅇ "불공정거래 제도·신고 창구" 설치 및 운영(‘15.2~)

ㅇ 착·중도금 사용실태 점검 실시(‘15.3/10)

- 착·중도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 부과 환수액 감소

(‘14년, 960만원⇒’15년, 91만원)

□ 중소기업 대상 원가 및 목록화 맞춤형 교육

ㅇ 업체의 원가 산정 및 목록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실적 : 원가컨설팅(35개 업체), 통합원가시스템교육(65개), 목록화 교육(45개)

ㅇ 가격분석설명회, 원가간담회 등 현장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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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공유제 확산 노력

□ 정부 발주 R&D 사업에 성과공유제 연계 추진을 위한 규정 제정

ㅇ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을 ‘15년 

4월에 제정하여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근거 마련

-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과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

개발사업에서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성과공유제 적용 요청 가능

-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성과공유제 적용 요청 가능

□ 성과공유제를 반영한 시범 사업 추진

ㅇ 1개 사업(해군 C4I 성능개량사업)에 시범 적용하여 추진

- 사업 제안요청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성과공유제 적용 방안을 제안

하도록 명시, 제안서 평가시 협력업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가점 부여

- 시험평가 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 및 초도구매의 실적 자료로 인센티브 

보상 내역을 최종 확인

* 성과공유제 : 기업 간 공동 노력을 들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공정하게 배분

ㅇ 성과공유제 첫 도입에 대한 기사 등 언론 홍보(전자신문 ‘15.5.28) 추진

ㅇ 제안서 평가 결과, 선정 업체에서 2개 업체를 협력 업체로 지정하는 등 

계약에 성과공유제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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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방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관계 강화

ㅇ 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 강화

ㅇ 방산 대·중소기업간 상생 거래 질서 확립

ㅇ 민관공동투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추진

□ 동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방산 중소기업 육성 및 역량 제고

ㅇ 중소기업 지원 사업 지속 추진

ㅇ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확대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 강화

ㅇ 방산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의회 활성화

ㅇ 상생협력 촉진 대회 개최

ㅇ (기대효과) 상생협력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감대 조성

나. 방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공감대 및 문화 확립

ㅇ 착·중도금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노력 지속

ㅇ 성과공유제 적용 사업 확대 검토

ㅇ (기대효과)

- 상생협력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감대 조성

- 방산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업무 관련 거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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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관공동투자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추진

ㅇ 정부와 대기업(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을 

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

ㅇ 방산분야 체계기업의 민관공동투자사업 참여 확대 추진

* 현재 방산분야 체계기업 중 KAI만 참여 중

  ㅇ (기대효과)

    -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 대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등으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동반성장 기반 구축

라.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속 추진

ㅇ 중소기업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강화

ㅇ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 강화

ㅇ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기반 강화

마. 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확대

ㅇ 국방벤처 운영 성과 공유 확대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ㅇ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ㅇ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벤처센터 확대 추진

ㅇ (기대효과)

- 국방 벤처 기업의 성과 공유 및 홍보

- 다양한 민간 벤처 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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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방산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의회 활성화

ㅇ (추진방향) 분과별 상생협의회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및 공감대 확산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업체 자율로 시행 중인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연중 상시)

* 상생협의회시 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시 협력업체 참여비중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생협의회 운영비 일부 지원 추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물품계약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 체계기업이 협력기업을 대신하여 상생협력 금융지원 신청시 금융지원(우대금리 적용)

- 방산분야 상생협력 촉진대회를 개최하여 동반 성장 문화 확산(‘15.6)

* 우수기업 표창, 우수 사례 및 성과 공유

ㅇ 추진체계

- 분야별 체계업체와 협력 중소기업으로 구성,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방사청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추진

구 분 분과별 체계기업 협력기업
지휘통제 LIG넥스원 한국화이바 등 34개기업

정밀유도
한화탈레스 연합정밀 등 24개기업
(주)한화 경인테크 등 100개기업

기동전력 현대로템 세인테크 등 23개기업
함 정 STX조선 경주전장 등 12개기업

항 공
한국항공 이엠코리아 등 32개기업
(주)대한항공 한국치공구 등 19개기업

화 력 한화테크원 퍼스텍 등 42개기업
방 호 두산DST 영풍전자 등 33개기업

기 타
(주)이오시스템 동인광학 등 8개기업
한일단조공업(주) 나우텍 등 10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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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공감대 및 문화 확립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방산거래질서 확립) 방산 대·중소기업간 착·중도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사용 여건 개선

- (성과공유제 확대) 국방 S/W 연구개발 사업 관련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제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 촉진

ㅇ 추진방향

- (방산거래질서 확립) 주기적 실태 점검과 홍보 및 교육으로 동반 성장 문

화 확립

- (성과공유제 확대) 추가 적용 사업 및 국방 SW이외 분야 확대 검토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방산거래질서 확립) 착·중도금 사용에 대한 현지 실태 점검, 불공정 거래 

신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

- (성과공유제 확대) 시범사업(1개, 해상C4I체계) 지속 추진 및 국방 소프트

웨어 개발 사업 중 추가 대상 검토

ㅇ 추진체계

- (방산거래질서 확립) 청 계약관리본부에서 반기별 착·중도금 사용에 대한 

현지실태 수시/ 정기점검(상반기 정기 점검, ‘16.4 예정)

* 불공정 거래 제도 신고 창구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방산업체 대상 선금 및 착/중도금 지급에 대한 계몽 교육 실시

- (성과공유제 확대) 청 획득기획국 주관으로 추가 대상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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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공동투자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 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활성화 추진 

- 대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방위산업의 동반성장기반 구축

ㅇ 추진 방향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 체계기업 확대 유도

- 지원사업 활성화 및 성과극대화를 위하여 중기청과 협업 강화

* 민관공동투자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제도개선,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개발 후 성과관리 등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 근거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침 개정

- 민관공동투자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품목 승인

- 체계기업들의 민관공동투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ㅇ 추진체계

- (추진기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 (협력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원

- 방사청은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개발대상품목 승인 및 개발성공 시 구매보장,

중기청과 대기업은 개발자금 지원*

* 중기청과 대기업은 총개발비의 75%이내(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협약에

따라 1:1 또는 2:1로 지원비율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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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속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방위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

-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 및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추진방향

-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여 방산 중소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방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기회 제공 및 기존 방산 중소기업 경영능력 제고

- 절충교역 지원, DQ 마크 인증,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방산시장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자금 지원 사업)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물자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관으로부터 저리에 제공하여 시중금리와 차액을 보전

ㅇ (상생협력 융자 사업) 체계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인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금융 지원을 신청하여 협력업체에 지원시 차년도 사업분에 대해 

해당 년도 지원 금액의 최대 20배 범위 내에서 금리 혜택 제공

- (중소기업 경영 능력 제고) 방산 분야 참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 및 방산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절충교역 참여 대상 업체 수시 모집,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업체 당 2회까지) 등 지속 추진

ㅇ 추진체계

- (자금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지원대상자를 

모집,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 ‘16년 방산육성자금 : 1,300억,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100억원 융자 추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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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영 능력 제고) 방위사업청 및 컨설팅 위탁기관이 3월까지 

컨설팅 대상 업체 모집 후 연내 실시, 전문인력 교육은 방진회에 위탁

하여 연내 3회 실시

* 컨설팅 비용 지원 : ‘16년 4.5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위사업청 및 방진회를 통해 절충교역, 방산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절충교역 대상 사업 : ‘16년 F-X 사업 등 약 35개 사업 신규 추진 예정

* ‘16년 방산전시회 참가 일정 :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총 6회

5  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에게 방산 분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

ㅇ 추진방향

- 국방벤처 컨퍼런스 개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운영 성과 공유 및 확산

-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군수 분야 적용 가능한 창조적 

아이디어 공모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벤처센터 확대 추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13, ’14년 포럼 형태로 진행되던 사항을 컨퍼런스 형태로 확대 개최

하여 운영성과 공유 및 홍보,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 강화

- ‘15년 선정과제(19개) 관리 및 ’16년 과제 선정 추진

- 인증 기업이 입찰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벤처 인증마크 도입 추진

- 경기, 대구 등 국방벤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에 국방벤처센터 추가 설립을

위해 지자체 협의 추진

ㅇ 추진체계 : 기품원 및 국방벤처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벤처 업무를 청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자체도 참가, 사업추진근거 및 소요 예산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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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ㅇ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대기업, 1차 및 2‧3차 협력사 경영‧기술‧판로 등   

협력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확보

- 제조업 위주의 수탁기업협의회를 업종별·지역별로 확대

* 2·3차 수탁기업협의회 302개 결성, 회원사 8,859개(누적)

* 업종별·지역별 수탁기업협의회 : (’14) 0개 → (’15) 6개

ㅇ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실무진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를 실시

하여 동반성장 마인드 고취 및 업무역량 강화

*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10회 개최, 729명 양성

ㅇ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지원 59개 협의회, 협력과제 5개 지원

□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한 인력공급 활성화 

ㅇ 특성화고와 대학 대상으로 구분하여 2가지 방식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성

1. 특성화고 대상 협의회 : 단체(협회) : 특성화고 = 1: N 형태로 운영

2. 대학 대상 협의회 : 단체(협회) : 대학 = N : 1 형태로 운영

* (지원실적) 협의회 구성 : (’13) 23개 → (’14) 40개 → (’15) 50개

ㅇ 참여 협·단체 사전 채용수요조사, 취업맞춤반 연계 직업교육 및 현장

학습을 통한 회원사 채용 연계

  * 채용연계 : (’13) 834명 → (’14) 1,114명 → (’15) 1,496명

ㅇ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주관 특성화고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 2015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9.9～11, COEX, 12개 협·단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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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 제도 활용도 제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ㅇ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

센터를 통해 상담･조치(519건) 및 법률자문 지원(52건)

ㅇ 공정거래 교육(29회),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및 현장 상담회(11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대한 안내 실시

□ 수‧위탁거래 분쟁의 자율적 조정

ㅇ 수‧위탁거래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22건 접수, 19건 처리)

3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강화

□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한류연계) KCON·MAMA 연계 판촉전(B2C) 및 수출상담회(B2B) 수출지

원 총 3회 운영, 중소기업 117개사 지원

* ➀ KCON 2015 JAPAN(`15.4.20∼22, 도쿄, 34개사), ➁ KCON 2015 USA(`15.7.31~8.2, LA,
40개사), ➂ 2015 MAMA(`15.11.28~12.2, 43개사)

  ㅇ (홈쇼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및 기타 홈쇼핑 플랫폼 연계 동반

진출 행사 등 총 7회 운영, 중소기업 475개사 지원(해외홈쇼핑 방송 46개사 포함)

    - 해외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방송지원 사업 :　총 98개사 선정완료 및 46개사  

해외 홈쇼핑 방송완료(‘15년 12월말기준)

* 1차(’15.5), 2차(’15.9), 3차(’15.11) 평가를 통해 총 98개사 지원 중소기업 선정

 - 홈쇼핑 시장개척단 파견 총 3회 운영 : GS(말레이시아, 19개사, 3월), CJO(멕시코,

11개사, 9월), GS(태국, 18개사, 12월)

  - 글로벌 유통망 위크 등 홈쇼핑 플랫폼 활용 행사 총 3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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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외거점) 대기업의 해외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총 15회 운영, 중소기업 332개사 지원

    - 한국전력 해외상설전시장(필리핀·인니·베트남), SK플래닛 온라인 중소기업 

전용관(중국·인니·말련·전세계배송관) 등 총 15개 과제 운영

  ㅇ (전시회·상담회) 국제전시회 동반참가(Booth in Booth), 해외바이어 비즈니스 

1:1 수출상담 등 총 22회 운영, 중소기업 240개사 지원

  - LG생활건강(China Beauty Expo) 등 전시회 총 12회(114개사) 운영, 서부

발전(UAE 수출상담회) 등 상담회 총 10회(126개사) 운영

□ 대·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지원

ㅇ 대기업·공공기관․해외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 참여 수요처(누계) : (’14) 577개 → (’15) 670개

ㅇ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민·관 R&D펀드를 조성하여 공동기술개발

* 조성규모(누계) : (’14) 6,314억원 → (’15) 6,814억원 / 참여기관 : (’14) 53개 → (’15) 57개

□ 장비수요예보제를 통한 공공구매 확대

ㅇ 공공수요가 있는 ICT장비에 대하여 ’16년~’18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15.1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새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개인컴퓨터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4321150701 데스크톱컴퓨터
43211593 일체형컴퓨터 4321159301 일체형컴퓨터

구내방송장치 45111705 구내방송장치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

다중화장치
43221810 광다중화장치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43222695 다중통신장비 4322269501 다중통신장비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4322282201 시분할다중화장치

데이터
포트장치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
데이터서비스유닛

4322261103 데이터포트장치
4322261102 디지털서비스유닛
4322261101 채널서비스유닛

디스크어레이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4320180201 디스ㅋ,어레이

무선통신장치
43221721 무선데이커통신장비

4322172104 무선통신송신기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19151002 양방향라디오

산업용컴퓨터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
유무선원격
제어장치

43221521 원격접속장치 4322152101 원격접속장치

컴퓨터서버 43211501 컴퓨터서버 4321150102 컴퓨터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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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기반 조성 노력

ㅇ 전ㆍ현직 법조인, 기술전문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를 구성ㆍ발족(’15. 1)

- 조정･중재위 설치 이후 총 22건 조정신청 접수

* 진행 현황(’16.2월 기준) : 14건 진행중, 8건 종료(조정성립 4, 불성립 3, 신청철회 1)

ㅇ 조정･중재제도 활용 촉진 및 조정수요 발굴을 위해 법원과 협약 체결

* 법원연계 협약체결 : 서울중앙지법(’15.10), 서울서부지법(’15.12)

ㅇ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전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개소(’15. 1)

* 주요기능 : 기술보호 애로상담, 기술유출 방지, 기술보호 실태조사, 기술임치 활용지원 등

□ 기술보호역량 제고 지원 및 다각적 인식개선 활동 전개

ㅇ (기술보호 상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

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실시

* 상담 지원기업 : (’15) 617개사, ’09년 이후 누적 총 3,935건

ㅇ (기술자료 임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임치실적 : (’15) 8,562건, ’08년 이후 누적 총 25,185건

-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15.9)

- 임치물 보관공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고 확충 

* 임치금고 수 : (’13년) 8,000개 → (’14년) 9,500개 → (’15년) 11,000개

ㅇ (인식개선 활동) 정책홍보 로드쇼(13회), 중소기업 CEO 인식개선 교육(36회),

정책광고 및 언론특집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기술보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위해 특허법원･KAIST와 협약 체결(‘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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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시행계획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동반성장 네트워크 및 문화조성

ㅇ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전문성 있게 운영하여, 수탁기업협의회 담당자들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선두주자로 양성

ㅇ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우수 컨텐츠를 발굴하여 회원사간 기술‧시장‧경영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확대

ㅇ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찾아가는 법률 상담회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있는 분쟁 조정

으로 조정성립률 제고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

  ㅇ 한류문화 연계,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등 다양한 동반진출 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다양한 업종·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진출 참여확대를 위해 동반진출 의의 및 성

과에 대한 홍보 강화, 지수 가점 확대, 제조 대기업형 동반진출 모델발굴 

등 동반진출 외연 확대 주력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분쟁 조정‧중재)에 

이르기까지 지원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종합지원 체계 구축

-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구축 및 기술임치 전자금고시스템 도입

-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및 기술유출 분쟁 조정수요 적극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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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가. 동반성장 네트워크 확대 구축

ㅇ (주요내용)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내실강화 및 활성화 추진

- 기술·시장·경영정보 교류회 등 협의회 운영방법과 교류 활동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교류활동을 통한 수탁기업 업무역량 강화

ㅇ (기대효과)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 지원을 통해 협의회의 

활성화 및 협의회 결성을 유도하여 수탁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확대

ㅇ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분쟁조정 내실화

- 지방중기청 등 15개 신고센터 및 지역의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 중소기업 발굴‧지원

- 법률상담 수요가 높은 전국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에 불공정피해 상담, 조정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추진(10회)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조, 건설, 서비스, 기술의 4개 분과위원회 운영(6회)

ㅇ (기대효과) 전문적인 법률지원 수혜가 여의치 않은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 

다.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ㅇ (주요내용) 한류활용·해외홈쇼핑 등 대표 동반진출 모델 지원강화 및 신규 

동반진출 콘텐츠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지원 등 대표 동반진출 유형 지원 강화

* 한류연계 동반진출 : (’15) 3회, 117개사 → (’16) 6회, 200개사

** 해외홈쇼핑 활용 동반진출 : (’15) 7회, 475개사 → (’16) 8회, 550개사

   - 시장개척단 및 해외거점 사업 개편, 참여 대기업 다양화를 통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내실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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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진출 유형별 지원계획(안) ]
(단위 : 회, 개사)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과제 수혜기업 과제 수혜기업

네트워크
활용

◦한류연계 3 117 8 250
◦한류마케팅* - - 10 150
◦전시회·시개단 22 240 13 150

인프라
활용

◦해외 홈쇼핑 7 475 10 600
◦해외거점 활용 15 332 10 300
합 계 47 1,164 51 1,450

* 한류마케팅 : 스타마케팅·간접광고(PPL) 등 마케팅 프로그램 신규 도입

 ㅇ (기대효과) 한류·홈쇼핑 등 대표 동반진출 모델의 내실화를 통한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확대 기반 마련

- 급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환경 극복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확대

- 동반성장과 시장논리의 균형을 통한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참여 확대

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ㅇ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로 집중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협력재단)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

센터’를 개소(‘16.1)하여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 통합 상담 후 소관부처로 연계

* 보안(1), 법률(1), 일반상담(1)로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전화･방문･온라인 통합상담 지원

ㅇ 기술임치 자료의 보안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 임치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고시스템 도입

ㅇ 기술유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 제고

- 조정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조정 

불성립 후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지원 

ㅇ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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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년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유도‧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대기업, 1차 및 2‧3차 협력사 경영‧기술‧
판로 등 협력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확보

ㅇ (추진방향) 교류활동 활성화를 통한 위탁기업별·업종별·지역별 수탁기업  

협의회 결성 확대, 피교육자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성 있는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운영

* 위탁기업별 : (’15) 302개 → (’16) 330개, 업종별·지역별 : (’15) 6개 → (’16) 10개

*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 (’15) 10회 → (’16) 10회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지속적으로 유통업종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확대하고, 1차 협력사를 중심

으로 2·3차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추진

* 대기업-협력사 : (‘15) 112개 → (’16) 130개, 1차-2·3차 : (‘15) 190개 → (’15 ) 200개

- 지역별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홍보

-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회원사 및 실무진 대상 

동반성장 관련 교육 실시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 운영주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지원신청
⇨

지원여부
통지

⇨
운영지원

⇨
결과보고

⇨
경비정산

대기업 또는
1차 협력사 협력재단 협력재단 대기업 또는

1차 협력사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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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중소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ㅇ (추진방향) 불공정거래로 인한 법률적 수요 발굴부터 지원까지 가능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으로 구제 내실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및 분쟁조정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공정거래 교육 확대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기능 활성화 및 불공정거래 상담․자문 확대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찾아

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추진

ㅇ 지원체계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 운영주체 :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옴브즈만지원단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
상담･신고

⇨

상담 및
사실확인

⇨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

중소기업 전국 15개*
불공정신고센터

불공정신고센터
재단 변호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중기청 울산사무소가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14개→15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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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

ㅇ 추진방향

- 급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환경 극복을 위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국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한류연계 수출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지원, 온·오프라인 해외거점 지원사업 운영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 사업운영주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참여기관 : 대기업/공공기관(주관기업), 중소기업(참여기업)

- 추진절차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공고 ⇨

주관기업
모집 ⇨

주관기업
선정 ⇨

참여기업
모집·선정 ⇨

사업수행
및 정산

’16.1월 ～’16.2월 ～’6.3월 사업별 추진 ’16.3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심의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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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별 현장인력 유인책 마련(인력공동관리협의회)

□ 사업개요

ㅇ (추진 목적) 업종별 단체와 교육기관 연계로 공동 교육․채용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대규모의 맞춤형 인력공급 추진

ㅇ (추진 방향) 협회․조합을 통한 우수기업 지속 발굴하고 교육기관은 기

업 맞춤형 현장실습, 강의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중앙과 지역단위로 개편

․ (중앙) 기능인력*과 기술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채용연계 및

산학협력 우수 모델 발굴

      * 전국 20개 협・단체가 특성화고와 협약하여 공동교육 및 회원사 채용연계

** 전국 11개 대학을 중심으로 협・단체(30개)와 함께 맞춤형 교육 및 채용연계
․ (지역) 지역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및 인력 DB 관리

        * 지방중소기업청 중심으로 협·단체, 지원기관, 교육기관으로 협의회 구성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운영 : 중소기업청

- 협의회 구성 : 지방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전문대학, 협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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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수요처(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및 경영안정 도모

ㅇ (추진방향)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기술・제품 개발,

공공분야의 국산화를 추진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수요조사 과제)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해외기업)에서 개발 및 구매를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과제를 지원

ㅇ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평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사업수행 점검 등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수요처의 구매실적 관리,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성․사업성 평가 및 최종평가 수행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등

주관기관(중소기업)  ▪ 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상용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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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민관R&D

협력펀드’를 조성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ㅇ (추진방향) 투자기업 및 R&D 협력펀드의 지속 확대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 및 구매를 제안한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ㅇ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평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정산, 사업수행 점검 등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투자기업의 펀드집행현황 및 구매실적 관리,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성․사업성 평가 및 최종평가 수행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등

주관기관(중소기업)  ▪ 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상용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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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스톱 기술보호 상담체계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내 통합상담센터를 구축하여 기술보호 

종합 상담기능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ㅇ (추진방향) 기술보호 상담 대표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   

(’16.1월 개소)에서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 통합 상담 후 신속･정확한 해결방안 제시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법률자문(1), 보안상담(1), 정책안내(사업 담당자) 등으로 전담인력

을 구성하여 통합상담센터 운영

- 대표번호(02-368-8787), 온라인(www.ultari.go.kr)

- 공휴일, 업무 외 시간은 ARS 콜백기능을 제공하여 신속히 대응 지원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 사업운영주체 :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상담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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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유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ㅇ (추진방향) 조정‧중재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변호사,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

-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지원

구분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기술유출 소송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법률대리인
선임을희망하는기업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은
기업(승소 가능성 등 고려)

지원내용
기업이 조정 신청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기술침해 민사소송 비용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피신청인이 대기업일 경우 1,000
만원 한도 지원)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 사업운영주체 :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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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자료 임치 운영기반 확충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 보장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보관

ㅇ (추진방향) 전자금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술임치 자료의 보안성·이용편의

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강화

□ ’16년도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전자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입증 및 임치 기술자료의 장기

적･안정적인 임치제도 운영기반 마련

- 미래부, 산업부 등 타 부처 중소기업R&D 성과물에 대한 임치 활용을 독려

하고,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임치제도 이용을 장려

ㅇ 추진체계

- 사업주체 : 중소기업청

- 사업운영주체 :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임치제도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기청)

➡
신청 접수
(임치인)

➡
동일성 검사
(기술보호센터)

➡
계약 체결
(기술보호센터)


운영 관리
(기술보호센터)

 임치물 교부
(필요시)

 임치계약 관리
(기술보호센터)


